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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海海海洋洋洋紛紛紛爭爭爭事事事例例例에에에 관관관한한한 法法法的的的硏硏硏究究究
(((AAA LLLeeegggaaalllSSStttuuudddyyyooonnnttthhheeeCCCaaassseeesssooofffMMMaaarrriiinnneeeDDDiiissspppuuuttteee)))

석사과정 해사법학과 김 영 호
지도교수 최 홍 배

예전부터 해양은 교통 및 통상의 요로이며,수산 및 광물자원의 보고로서 이용되어 왔고,다른
한편으로는 각국의 정치,경제 및 군사상의 권익과 결부되어 국가간의 경쟁과 대립 장소가 되어
많은 국제분쟁을 야기하기도 하였다.특히 20세기 후반부터 산업발달에 따른 유류 및 유해폐기물
등의 운송으로 인한 해난사고가 발생하면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제가 필요
하게 되었다.또한 인공섬,해양구조물의 건설,천연가스,망간 등과 같은 해저광물자원의 개발 및
수산생물자원의 이용으로 인한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게 되었
다.
　WTO의 자유교역질서라는 대원칙이 도입됨에 따라,각국은 해양수산통상 분야에 있어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수산물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와 해운서비스 시장개방 및
해운물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범의 생성과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해양국은 새로운 해양의 이용과 지배를 둘러싼 국제질서를 형성함에 있어 치밀
한 법 정책을 강구하였으며,해양관련 국제협약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 자국의 국익을 최대한으
로 반영시키기 위해 자국의 해양 정책과 해양산업,경제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
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한뒤 관련 국내법을 먼저 제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국내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해양환경 자체가 과거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다기해지고,해양국익을 둘
러싸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점차 첨예화됨으로써 그에 따른 마찰 내지 분쟁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각국의 해양관련 산업발달 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제규범을 통일적으로 실
현시키는 데에는 아직 많은 장애가 있다.
　또한,국제사회는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주권국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국제규범을 국내적으
로 실시함에 있어 각국 마다 차이가 있을 뿐아니라 해양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와
가입하지 않은 국가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제협약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
다.
　본 연구는 해양관련 규범을 전체적인 구도로서 잘 이해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해양과 관련
된 분쟁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판례에서 나타나거나 이해관계국이 관련사건에서 주장하는 내
용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고,주요이슈가 되고있는 해양관련 분쟁사례를 고찰하고 이론적 근거를
실펴봄으로써 철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끝으로 연구자가 그동안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로서 언론에 종사한 경험을 살려,언론시각에서 보
는 해양수산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보도기사를 서술하고 국가이익과 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한 언론
의 역할 및 대응방안을 결론으로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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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및및및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예전부터 해양은 한편으로는 “교통 및 통상의 요로이며,수산 및 광물자원의 보고로서
이용”되어 왔고,다른 한편으로는 각국의 정치,경제 및 군사상의 권익과 결부되어 국가
간의 경쟁과 대립 장소가 되어 많은 국제분쟁을 야기하기도 하였다.이와 같은 해양의
이용 및 개발과 그 규제에 관한 각국의 국제법상의 권리,의무는 오랜 세월에 걸친 국제
관계의 역사 속에서 형성․정착되어 왔고,또한 새로운 해양질서 유지를 위한 변혁을 거
치는 것을 반복하는 복잡한 과정 속에 전개되어 왔다.
18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는 해양의 이용과 자원의 배분방법에 대한 국제질서를 해

양을 이분적 구성법으로 나누어 이해하였다.즉,연안국의 주권과 국내법이 적용되는 “좁
은 영해”와 통항1)선박의 기국이 전속관할권을 갖는 “넓은 공해”로 구분하여 해양질서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전통적인 항행 및 어업의 자유원칙을 유지하면서도,산업발달

에 따른 유류탱크선에 의한 유류운반과 유해폐기물 등의 운송으로 인한 해난사고가 발생
하게 되어,해사안전이 더욱 강조되고,이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인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또한,인공섬․해양구조물의 건설,천연가스․망간 등과 같은
해저광물자원의 개발 및 수산생물자원의 이용으로 인한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적인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게 되었다.
WTO의 자유교역질서라는 대원칙이 도입됨에 따라,각국은 해양수산통상 분야에 있어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수산물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와 해운서
비스 시장개방 및 해운물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범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해양분야에 있어 복잡다기한 새로운 현상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규범을 생성하거나 수정,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UN,OECD,IMO,FAO,
WTO등과 같은 주요 국제기구는 기존의 해양관련 국제협약을 수정 내지 개정하기 위해
각국의 관련 법정책제도를 검토할 필요성과 새로운 현상에 대한 해양질서유지를 위한 국
제해양협약의 생성과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해양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신생독립국의 등장으로 인해 해양의 이용과 규제

1)국제법상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일 없이 그 영해를 통항
할 수 있는 권리.무해항행권이라고도 한다.영해는 국가영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가가 배타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영해는 공해와 접속하는 해상교통 의 통로이므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항행
의 자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런 제도가 인정되었다.선박은 통행할 수 있을 뿐이고,불
가항력이나 해난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영해 내에서 정선과 투묘,어업이나 연안운수 등 행위를
할 수 없다.잠수함은 부상하여 통행하지 않으면 안된다.연안국은 영해의 무해통항을 방해해서는 안되
며,영해 내에서의 항행상의 위험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적절히 공시할 의무가 있다.동시에 유해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그 영해 내의 특정구역에 있어서 외국선
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도 있다.한편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법령,특
히 운수 및 항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군함이 타국 영해 내의 무해통항권을 가지는가의 여부
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일반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공해와 공해를 연결하는 해협으
로서 국제통항에 불가결한 지역에 있어서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고 있다.한국은 정전상태의 북한에
대해서는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李丙朝․李仲範 공저,‘國際法新講’,일조각,2000,
p.44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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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대한 국가간의 대립은 점차적으로 더욱 격화되었다.이와 같이 국제해양질서를
둘러싼 해양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해양문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분쟁이 증가하게 되자,
기존의 해양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해양국은 새로운 해양의 이용과 지배를 둘러싼 국제질서를 형성함에 있

어 치밀한 법 정책을 강구하였으며,해양관련 국제협약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 자국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자국의 해양 정책과 해양산업,경제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한편으로는 관련 해양산업분야에 있어 아직 국제규범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그에 해당하는 관련 국내법을 제정하고,이를 적용․집행하는
국내조치를 단행하였다.이러한 국내조치를 타국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하거나
또는 국제협약 내용에 이를 포함시킴으로써 자국의 해양정책 및 법제도를 국제적으로 공
인화시키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이미 해당 분야에 기존의 국제협약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관련

국제협약을 분석하여 자국권익에 유리한 규범이 있으면,이를 신속하게 국내법으로 수용
하였다.그러나 아직 국내의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국제규범을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
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조항의 적용을 제외시키기 위한 유보를 선언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이와 같이 세계 주요 선진국은 한편으로는 해양관련 국제협약에 자국권익이 최대한으

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국의 법정책을 활용하면서,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국내적으로 정
착시키기 위한 여건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양자의
상호관련성을 철저하게 분석 대응하는 법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해양환경 자체가 과거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다기해지고,해양

국익을 둘러싸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점차 첨예화됨으로써 그에 따른 마찰 내지 분쟁 역
시 증가하게 되었다.이러한 요인들이 해양관련 국제법(협약)을 더욱 생성,발전시켰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각국의 해양관련 산업발달에 있어 그 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국제규범

을 실현시키는 데에는 아직 많은 장애가 있다.이러한 각국의 여건을 반영하면서 국제공
동체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국제규범은 국내법과는 달리 softlaw성격을 갖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용에 그 차이를 두고 있는 등 국제규범의 이중성을 갖고
있어,국제규범을 통일적으로 실현시키는 데는 아직 많은 장애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국제사회는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주권국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국제규범을

국내적으로 실시함에 있어 각국 마다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뿐만 아니라,해양관련 국제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가입하지 않은 국가도 있어,이러한 국가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국제협약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
가 있다.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 관련 국제규범이 모호하거나 또는 해당 국제규범이 있어,이

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국제협약과 국내법의 규범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그
적용순위를 둘러싸고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국제법과 국내법과의 충돌이 있을 경우,
어느 규범이 상위에 있는 가에 대한 이론적 논쟁과 더불어 현실적인 적용에 문제가 발생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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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확립된 국제해양협약2)을
성실히 준수하고,향후 국제해양법 질서형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익을 반영하여
야 하고,나아가서 관련 국내여건의 개선을 위한 국내법제를 철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해양관련 규범을 전체적인 구도로서 잘 이해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해

양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판례에서 나타나거나,이해관계국이 관련사
건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고,이론적 근거를 실펴봄으로써 철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2)1609년 그로티우스가 자유해론에서 해양의 자유를 제창하고 1635년에 셀든이 폐쇄해론을 통하여 해양의자유에
대한 제한을 주장한 이래 바다의 이용에 관해서는 이 둘을 시대에 따라 적절히 조화시켜 가며 오랫동안 관습법
이 적용되어오다가 1930년 국제 연맹이후 성문법으로의 전환을 필요로해 여러번의 국제회의가있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8년 제네바에서의 해양법회의를 통해 1)영해 및 접속수역,2)공해,3)공해상의 어업 및 생물자원의
보존,4)대륙붕에 관한 네 개 조약을 채택하게 되는데 영해의 폭에관한 이야기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1960년대 이후 해양자원의 이용과 배분을 둘러싼 국가간의 대립은 해양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점점 심화되어 갔다.
그 후 몇차례의 조정 끝에 1982년 영해 및 접속 수역,국제 해협,군도국가,배타적 경제 수역,대륙
붕,공해,섬,폐쇄해,내륙 국가,국제 심해저,해양 환경의 보호,해양 과학 조사,해양 기술의 발전
및 이전,분쟁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체택되게 된다.이 새로운 해양법은 각
국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한
가지는 구속력이 없는 조정의 절차를 거치는 것.두 번째는 구속력이 있는 국제해양법법원,국제사법
법원,중재법원을 통한 것으로 규정되어있다.유병화,‘국제법 Ⅱ’,법문사,2000,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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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범범범위위위

해양수산과 관련된 분쟁예방 및 그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해양수산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규범에 대해 총론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즉,해양수산 관련 국제협약의 규범내용
즉,해양질서 유지를 위해 ‘어떤 분야에,어떤 목적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왜냐하면,해양수산관련 국내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 및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당정책이 국제규범에 정합성이 있는지,국제관행에 합당한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이는 나중에 국제적인 마찰내지 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
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해양수산 관련 국제규범을 고찰하고자 한다.다만,연구제목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연구의 주요목적이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서론적 의미에서
의 총론적 내용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국제적으로 많은 해양분쟁이 발생하고 있다.예컨대,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

유권 분쟁,서해 5도에서 북한경비정 NLL침범과 북한선박의 영해통항 문제 및 WTO수
산보조금 철폐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 등이 발생할 때,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
련된 주요 분쟁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즉,해양수산 관련 국제협약 내지 국제관습법의
적용에 대한 문제로서 국제사법법원(ICJ)등 국제법원의 태도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는
가 또는 그러한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이론적 근거 및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제
3장부터 제5장까지는 섬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해양관할권에 관한 분쟁,수산자원에 관
한 분쟁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왜냐하면,해양관련 국제규범과 관련된 모든 사
례를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리딩케이스
를 중심으로 그 범위를 한계지어 고찰하고자 한다.
끝으로,연구자가 그동안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로서 언론에 종사한 경험을 살려,언론시

각에서 보는 해양수산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보도기사를 서술하고 해양수산의 발전을 위
한 언론의 역할 및 대응방안을 결론으로 맺고자 한다.

제제제222장장장 해해해양양양관관관련련련 국국국제제제규규규범범범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일일일반반반적적적 개개개관관관

제제제111절절절 국국국제제제해해해양양양환환환경경경의의의 변변변화화화와와와 전전전망망망

21세기는 지식의 정보화 및 세계화와 더불어 해양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난 20세기 동안 그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은 대부분
육상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육상의 활발한 활동을 뒷받침해온 것은 해양이었다.또한,해
양은 인류에게 생존을 위한 자원 탐사 및 개발의 마지막 터전이다.그러나 세계교역을
위한 물동량 70% 이상이 해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인류가 소비하는 식량이나 자
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살펴보면 매우 근소한 부분만이 해양에서 생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
라,해양으로부터의 에너지자원 개발 역시 아직은 학술적 실험단계에 머물고 있다.3)

3)해양수산부,'21세기 지식기반대비 해양전문인력의 양성방안',2002,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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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21세기 경제발전의 새로운 주도영역으로서 해양을 주목
하고 그에 따른 해양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해양관할권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예를 들면,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EEZ)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해양수산자원의 개
발을 둘러싼 각국가간의 마찰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공해상의 해양수산자원의 개발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경쟁도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세계 각국이 이처럼 인류의 마지막 프
론티어이자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해양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해양의 중요성이 현
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90억이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이처럼 폭

발적인 인구가 육지에서 거주지를 확보한다면 녹지공간의 훼손으로 인해 인류의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인구의 상당한 부분이 이제 바다 속에서 살
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존 스피이스박사는
2050년에는 세계인구의 절반이상이 바다 속에 거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이 그다지 신빙성 있게 보이지는 않지만,인류의 거주공간을 바다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관점은 평가할 만 하다고 생각된다.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지금
부터 약50년 후에는 중동의 석유가 거의 고갈될 것이고 한다.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해
저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가시켜가고 있다 또한 새로운 대체에너지 자원
으로서 해양에너지가 개발되고 있으며,조력발전,파력발전 및 온도차 발전 등이 상용화
되고 있다.4)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협력과 협

상의 필요성을 증가시킴으로서 새로운 해양질서를 형성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었
다.그 결과가 1990년대 이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리우환경회의의 의제 21채택5),국
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 규제강화 등과 같은 국제적인 규범의 창출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222111세세세기기기 해해해양양양환환환경경경의의의 변변변화화화

4)김진현.흥승용 공편,“해양21세기”,나남출판,1998,p626-7
5)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theUnitedNations Conferenceonthe
HumanEnvironment:UNCHE)"개최 20주년을 기념하고 지구환경을 위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Soundand SustainableDevelopment)을 범세계적으로 추구하고
자 제44차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국가정상
급 및 행정수반급을 포함하여 178개국 정부대표 8,000명,민간단체 6,000명,언론인 7,000여명이 참석
한 금세기 최대의 국제환경회의인 유엔환경개발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andDevelopment:UNCED)에서 지구환경보호의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21세기를
향한 세부실천계획인 "Agenda21"을 확정,채택함으로써 "리우체제"라는 새로운 지구환경질서의 실
천토대를 마련한 것과 각국 정상이 직접 참석하여 환경문제를 논의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지구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시킨 큰 성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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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20세기 21세기
해양이용 해양자유이용 해양분할주권
해양환경 사후적 대응체제 사전적.예방적 관리체제
수산업 잡는어업 중심 관리형(기르는)어업 중심
해운산업 대형동맹선자중심 핵심대선사 중심
항만산업 H/W중심의 양적성장 S/W중심의 질적 성장

해양과학기술 파급효과가 적고 폐쇄적 기술 전후방효과가 크고 종합적기술
해양조사 조사선 중심의 1차원적조사 인공위성이용 3차원적조사
자원개발 육상중심 해양중심
생활기반 육지도시중심 해양도시출현
생활양식 마이카 마이요트
자료:해양개발기본계획

이러한 새로운 해양질서의 확립은 국제해양환경이 더욱 경쟁적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음
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이는 원양업의 경우 양자 및 다자조약 체제에 따른 입어쿼
타 중심에서 합작형태로 그 중심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나,또한 국제해운선사들의 글로
벌 경영 및 항만간 화물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또한 첨
단과학기술의 응용을 통해 새로운 해양산업의 창출도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국들은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보호주의적 자세를 강화하고 있어,해양과학 기술력

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이러한 경쟁과 더불어 해양자원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
적인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에 적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1세기 해양수산비전을 ｢청색혁명

을 통한 해양부국의 실현｣에 두고 있다.이 비전아래 ① 생명력이 넘치는 해양국토 창조
② 지식기반을 갖춘 해양산업의 창출 ③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개발이라는 세 가지 목표
를 설정하고 있다.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하면 ①은 전국연안의 개발,연수수질 개선,
글로벌 해양기지 확장이고,②는 전통해양산업의 지식기반산업화,해양과학기술의 향상,
해양지식산업의 창출이며,③은 양식업 확대,심해저 광물자원개발,해양생명공학을 이용
한 신물질 개발,무공해해양에너지 자원개발 등이다.

제제제222절절절 해해해양양양법법법질질질서서서의의의 발발발전전전과과과정정정

옛날부터 해양은 사람들의 생활터전임과 동시에 이를 위협하는 적이라는 이중적 측면
을 갖고 있었다.해양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해양법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해사
관계의 관행인 사실인 관습이 커다란 역할을 했으며,이러한 관행을 기초로 국제관습이
형성되고 이것이 점차 국제조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고대 로마공화정 말기부터 제정초기에 걸쳐 로마인과 외국인 사이에의 섭외거래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새롭게 “만민법”이 제정되었으나,해양에 대해서는 만민공유로 생각하여
해양의 사적소유와 분할을 금지하였다.로마제국은 강대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해양의 지
배와 소유권을 독점함과 동시에 해양의 이용에 대해 자국의 국내법상 규제를 외국인과
외국선박에 강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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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로마제국이 멸망한 이후,중세 유럽에서 로마교황은 해양에 대해 만민공유의
개념과 유럽봉건제의 법리를 이용하여 해양 그 자체의 영유권을 자신의 손에 움켜쥐고
서,도시국가 및 영주가 분할 영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단지,교황에게 충성을 표명한
영주 및 연안국에 대해서는 ‘근해’에서의 항행안전 및 기타 해양의 상호질서를 보장한다
는 명목 하에서 경찰권과 재판권을 주었다.그러나 이와 같은 지배는 해양 그 자체의 영
유권과는 별도로 해양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관할권 내지 공적책임을 다하기 위한
지배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나아가 17세기 전반에 전개된 학설상의 ‘해양논쟁’은 해역구분에 관한 근대 해양법 성

립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1609년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는 ‘해양은 그 자
연적 성질에 의해 유동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그 한계를 책정할 수 없고,특정국가
내지 사인의 점유가 불가능하여 만민공유에 속한다.또한 해양은 교통수단이고 해양자원
의 재생산성과 고갈성이 없다는 취지의 해양자유론을 주창하였다.이에 반해 영국의 셀
든은 ’사실상의 지배가 미치는 한 해양의 영유는 법적으로 가능하며,해양자체도 범위를
획정할 수 있고 어업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폐쇄해론을 주창하였다.
17세기 이후 중상주의와 자유통상주의가 확산됨으로써 공해자유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연안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착탄거리 3해리까지 좁은 영해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 외측
으로의 넓은 공해에서 선진해양국들의 자유경쟁을 용인하여 상호 정치적,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영해와 공해의 이분적 구분은 원래 어업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분쟁으로 발

생하였다.하지만 상업자본주의 발전,해외식민지의 획득과 무역의 자유경쟁 확보를 비롯
해 해양을 재패하기 위한 군사적인 균형유지,통상의 자유보장 등이 중심됨으로써 해양
에 대한 국가권력의 지배범위 즉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의 여부문제로 변질되어 해양
의 이용을 둘러싼 국가의 일반적 권익과 결부되었다.
19세기 전반까지 인류의 해양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은 해양은 무한한 공간으로 모든

국가가 자유로이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다는 이른바 '해양자유'의 사상으로서 그로티우
스의 법이론6)에 근거를 둔 국제관습법에 기원을 둔 법규가 지배적이었다.다만,18세기
후반부터 평시,전시에 발생하는 해사문제에 관한 각종의 개별조약이 작성되었으며,그
적용대상은 특정해역 및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한정되었지만,이들 개별적인 공통요소가
국제관습법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해양자유'의 사상은 20세기에 들어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1930년 헤이

그 법전편찬회의에서 영해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미국은 트루만선언에서 자국연안에 인접한 대륙붕 및 해양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
리를 주장하여 그 동안 잠재해 오던 각국의 해양관할권을 확장하려는 국가경쟁을 촉발하
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1958년 제네바에서 국제해양질서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져 영해 및 접

속수역에 관한 협약,대륙붕에 관한 협약,공해에 관한 협약,공해어족자원 보호에 관한

6)스페인,영국,프랑스 등 해양 국가들이 발전시킨 국제 해사법의 핵심이념은 바다의 통항
자유다.17세기 초 해양법의 아버지 그로티우스가모든 나라의 대양 이용권리를 주창한 해양법의 고전은 제목이
‘자유로운바다’다.이 기본이념은 근대 민족주의에도 불구하고 온전하다.국제사회가 국가간교역에 종사하는 상선
의 통항 자유를 존중할 것을 조약과 법으로 약속하고 있다.그것이 공동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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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등 4개의 중요한 해양관련 국제협약이 채택된 바 있다.그러나 영해의 범위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였고,국제해양질서에 관한 단일의 포괄적인 법 규범을 창출한
것도 아니었다.따라서 국제관습법의 존재의의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직 아니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해양에 관한 새로운 법규범을 제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1967년 유엔총회에서 몰타(Malta)의 유엔대사인 아비드 파르도(ArvidPardo)가 앞으로
성립될 국제해양질서에서 심해저는 '인류공동의 유산'(CommonHeritageofMankinds)
으로 모든 인류의 전체이익을 위하여 이용,개발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그 후
1973년부터 국제해양질서를 규율할 새로운 국제해양법 규범을 제정하기로 하고 9년여간
17차례의 논의를 거쳐 1982년에 '바다의 헌장'(MagnaCarta)이라 할 수 있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UnitedNationsConventionontheLaw oftheSea:UNCLOS,이하 해
양법협약이라고 함)이 채택되어,새로운 해양질서가 예고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심해저제도에 대한 불만으로,이스라엘․베네수엘라․터키 등은 해양관

할권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끝까지 반대하여 동 협약의 발효가 의문시되기도 하였으나 동
협약이 채택된 1982년부터 10여년 동안 각종 해양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후진국간 또는
연안국과 내륙국간에 이해관계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었고,특히 1994년 7월에는
해양강대국들이 반대해 온 심해저제도의 보완이 상당부분 이루어졌다.이러한 가운데 해
양법협약은 그 발효요건에 따라 가이아나가 1993년 11월 16일에 60번째로 비준서를 기탁
한 후 12개월이 경과한 1994년 11월 16일에 정식으로 발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3년 3월 14일 동 협약에 서명하고,1995년 12월 1일 동 협약에 대한 국

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1996년 1월 29일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며,1996년 2월 28일
부터 동 협약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발효되었다.그런데 심해저 제도 등에 불만을 품고
동 협약에 가입을 않고 있던 미국도 최근 동 협약에의 가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
려졌다.해양법협약의 발효로 인하여 종전까지 해양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관리하던 해양
의 자유이용시대가 끝나고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EconomicZone:EEZ),대륙붕
(ContinentalShelf)등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전세계 해양이 개별국가에 의하여 분할되는
본격적인 해양분할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제제제333절절절 해해해양양양관관관련련련 국국국제제제협협협약약약의의의 분분분류류류 및및및 개개개요요요

III...분분분류류류

국제해양협약은 각국의 정치적,경제적,역사적 현실을 오랫동안 반영한 하나의 결과이
며,이를 국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국내 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협
약의 규범내용을 분류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이는 국제해양협약은 발생하고 있는 문
제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진다.즉,동일한 수산물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자원보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만,교역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법’이 원
칙적으로 그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양 분야의 특성을 기준으로 국제해양협약을 분류하여 보면 해양법제도정

책,해운물류,해사안전,해양환경․오염,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수산통상 분야로 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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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다.

IIIIII...개개개요요요

111...해해해양양양법법법제제제도도도정정정책책책 분분분야야야

해양법제도 정책분야에는 주요하게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제11부, 국제해사기구에 관
한 협약,국제연합식량연합기구에 관한 헌장,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
구에 관한 헌장,세계무역기구설립에 관한 마라케시협정이 있다.7)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제11부(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theSea Part

II-PartXI)은 인간의 해양활동 전반을 규율할 새로운 국제법의 총체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해양에 관한 전반적인 법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바다에 관한 국제기본법”
이라고 할 수 있는데,특히 제2부 제2조부터,제11부 제191조까지에는 12해리 영해제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제도,공해․심해저 등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이 협
약에 근거하여 대륙붕한계위원회,국제심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ConventiononThe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은

국제해운의 안전,항행의 능률화를 추구하기 위해 IMO를 설립하기 위한 협약이다.IMO
산하의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MSC)와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arineEnvironmentProtectionCommittee:MEPC)는 해사안전,해양오염방지,선박적
재화물 계랑단위 규격화 및 해운회사의 불공정한 제한조치 규제 등 해운안전 문제의 심
의,정보교환,협약작성 및 권고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국제연합식량연합기구에 관한 헌장(Constitution on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oftheUnitedNations)은 세계 식량개발 촉진 등에 관한 다자간협상을 위
해 FAO를 설립하기 위한 협약이다.FAO 산하의 수산위원회(CommitteeonFisheries:
COFI)는 국제적인 수산문제를 검토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수산협력을 추진하
기 위해 수산업의 현황 및 추세를 검토하여 필요한 시책의 권고 및 연구보고 등을 업무
로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Development)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생활수준 향상의 도모
등을 통해 세계 경제발전을 위한 선진국들간의 협력체제를 위한 OECD설립을 위한 협약
이다.OECD 산하에 해운위원회(MaritimeTransportCommittee:MTC)및 수산위원회
(CommitteeforFisheries)는 선박의 임대차 등 해상운송 자유화를 비롯해 회원국들의 해
운정책 및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정책에 대한 협의 및 지침을 마련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 관한 헌장(CharteronInternationalLabourOrganization)은 완전고용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근로에 관한 주요 지도원칙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의 설
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ILO는 그 산하에 합동해사위원회(JointmaritimeCommission),
해사총회(Maritime Sessions of the Conference) 및 해사기술준비회의(Preparatory

7) ‘국제관계법사전’,아카데미아리서치,2000,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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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maritimeconference)를 두고,해운산업 및 어업․항만산업 등에 종사하는 선
원 및 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환경 및 작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마련하
는 활동을 있다.
세계무역기구설립에 관한 마라케시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TradeOrganization)은 GATT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확립하고,수산물
등 상품분야에 대한 관세․비관세장벽 철폐 등 회원국의 WTO협정 이행감시,수산보조
금 등 통상마찰의 조정 및 해결 등을 위한 규칙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통상에
관한 국제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222...해해해운운운물물물류류류 분분분야야야

해운물류분야에는 주요하게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유엔협약,국제수로기구협약,국제해
사위성기구협약․운용협정,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해
상클레임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협약,승객 및 수화물의 운송에 관한 아테네협약,핵물
질 해상운송의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이 있다.8)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유엔협약(UnitedNationsConventionontheCarriageofGoods

bySea:HamburgRules)은 해상화물운송에 있어 운송인 및 송하인의 책임과 선하증권,
재판관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제수로기구협약(ConventiononTheInternationalHydrographicOrganization:IHO)

은 항행을 위한 수로관련 간행물을 개선하여 각국 수로 관계자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해,해도,수로지,등대표,수로통보,수로측량,대양수심도 작성 등 수로 부문에서 국제
적 통일을 위한 표준화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제해사위성기구협약․운용협정(ConventiononTheInternationalMaritimeSatellite

Organization:INMARSAT․OA)은 해상에서 운송 중인 선박과 육지간 또는 선박과 선
박간의 통신을 위성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한 해사공중통신서비스의 개선 등과 관련된 규
정이 있다.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ConventiononTonnageMeasurement

ofShips:TONNAGE1969)은 선박의 톤수는 각국의 과제산정의 기준 외에도 선박의 가
격,용선료의 산정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총톤수의 산정방식을 통일시키기
위해 규정하고 있다.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ConventiononFacilitationofInternationalMaritimeTraffic,1965,

asamended;FAL)은 선박의 신속한 입출항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국마다 상이한 입출항 관련서
류,수속절차의 통일 및 단순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상클레임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협약(ConventiononLimitationofLiabilityfor

MaritimeClaims:LLMC)은 선주를 해상기업을 영위함으로부터 파생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선박의 이용 또는 항해활동의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승객 및 수화물의 운송에 관한 아테네협약(Athe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8) ‘국제관계법사전’,아카데미아리서치,2000,p.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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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iageofpassengersandtheirLuggagebySea:PAL)은 국제항행 선박에 있어 선주
의 여객 및 수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시 그 배상한도액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핵물질 해상운송의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ConventionRelatingtoCivilLiabilityinthe

FieldofmaritimeCarriageofNuclearMaterial)은 핵물질의 해상운송 과정상에서 일어
나는 핵사고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핵장치의 운영자가 그 피해에 대한 배상에 대
해 규정하고 있다.

333...해해해사사사안안안전전전 분분분야야야

해사안전분야에는 주요하게 해상에 있어 인명안전을 위한 협약,국제해사위험물운송규
칙,국제만재흘수선협약,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선원
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협약,국제안전관리규약,어선의 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협약에 관한 1993년 의정서,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약,해난구조
에 관한 국제협약,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방지협약이 있다.9)
해상에 있어 인명안전을 위한 협약(InternationalConventionfortheSafetyofLifeat

Sea;SOLAS)은 인명안전을 위해 선박의 구조․구명장비․통신장비․위험화물의 운반을 위한
설비 및 적재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제해사위험물운송규칙(InternationalmaritimeDangerousGoods:IMDG Code)은 화
학제품의 해상수송량이 증가함에 따라 3,000여종에 달하는 위험물의 적용,분류표시 및
규격,선적시 구비서류,컨테이너 운송,선적조건,화재예방 및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제만재흘수선협약(InternationalConventiononLoadLines)은 선박의 안전을 위해 선
박의 최대적재량을 만재흘수선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Regulations forPreventing

CollisionsatSea;COLREG)은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항법 및 선박등화,형상물 및
통항분리제도의 설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ConventionforSafeContainers)은 모든

운송형태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통일된 국제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컨테이너의
안전하고 편리한 국제운송을 도모하기 위해 컨테이너의 구조 등에 관한 시험절차,검사
기준과 조작 및 운송의 안전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협약(ConventiononStandardof

Training,CertificationandWatchkeepingforSeafarers:STCW협약)은 해상안전을 위해
국제적 선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규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모든 선원
을 적절하게 훈련하고,이에 따라 자격증명이 이루어져야 하고,또한 당직근무의 최저기
준을 규정하고 있다.또한 어선선원에 대한 특별협약으로 STCW-F협약이 있다.
국제안전관리규약(InternationalSafetyManagement:ISM Code)은 대부분의 해난사고

가 인적과실에 기인하고 있어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해운선사 및

9) ‘국제관계법사전’,아카데미아리서치,2000,p.10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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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안전관리 조직․절차 등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어선의 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협약에 관한 1993년 의정서(TorremolinosProtocolof

1993relatingtotheTorremolionsInternationalConventionfortheSafetyofFishing
Vessels)는 어선의 경우 설계 및 운항측면에서 다른 상선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SOLAS협약을 그대로 적용시키는데는 장애요인이 있어 어선에 적용되는 설비규정,복원
성 요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Convention on MaritimeSearch and

Rescue;SAR)은 국제적인 수색 및 구조(SAR)체제를 확립함으로써 SAR작업에 참여하는
전 세계 수색 및 구조기구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조난자에 대한 연안국의 수색 및
구조의무화,구조조정본부 설치 등 SAR체제의 확립,인접국가와의 SAR설정에 등에 대
해 규정하고 있다.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ConventiononSalvage:SALVAGE)은 해난

사고시 구조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협약으로서 구조작업의 신속한 개시를 위해 구조자
에 대한 특별보상금 지급등의 유인책을 제공하는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방지협약(ConventionfortheSuppressionofUnlawfulActs

AgainsttheSafetyofMaritimeNavigation:SUA)은 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해적행위 및
테러를 억제하기 위한 협약으로서 범법자 인도시 당사국 및 선장이 취해야 할 조치사항,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적 협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대륙붕의 고정
식 플랫폼에 대한 해적행위의 억제를 규정하고 있는 의정서(SUA PROT)가 있다.

444...해해해양양양환환환경경경․․․오오오염염염 분분분야야야

해양환경오염분야에는 주요하게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생물다양성협약,유해폐기물
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기후변화에 관한 유엔협약, 물새서식지로
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의정서,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의
정서,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의정서, 유해․유독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한 손해배상 및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유류오염사고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국제협약이 있다. 10)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PartXII:Art.192-237)는 해양환경의 보호․보전하기 위해 해
양환경오염의 방지,경감 및 규제를 위한 조치,오염규제에 대한 국제협력의무,감시 및
환경평가 등에 대해 규정하고 회원국의 권한 및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은 생물종(種)보호,희귀유전자 보

전,생태계의 균형유지를 통하여 생물종의 멸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결된 국제협약입
니다.유엔환경계획(UNEP)은 생물다양성 문제에 대한 국제적 행동계획의 수립을 결정하
며,해양생물 등 생태계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예방의 원칙,조사 및 감시제
도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0) ‘국제관계법사전’,아카데미아리서치,2000,p.18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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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TheBaselConventiononthe
ControlofTransboundaryWastesandTheirDisposal)은 유해 폐기물에 대한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협약이다.유해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해양
에서 소각 내지 해양투기 규제,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금지 및 사전통보승인절차,불
법거래 및 재수입의무 및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
한 협약이다.규제대상 물질로서 탄산․메탄가스․프레온가스 등이 있으며,회원국은 해
양산업 등을 포함하여 염화불화탄소를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제거량을 조
사․보고,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원칙,재정 및 기술이전 등에 규정하고 있다.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ImportanceespeciallyasWaterfowlHabitat:람사(Ramsar)협약)은습지는
생명부양의 생태계이나 관개와 매립,오염 등으로 습지가 훼손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중
요한 습지의 상실과 침식을 억제하여 물새가 서식하는 습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이다.협약당사국의 습지의 지정․등록.보호․현명한 이용 및 물새 서식지 및 야생
조수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정서(Protocolof1978RelatingtoThe

InternationalConventionforthePreventionofPollutionfrom Ships,1973;국제해양오염방지협
약:73/78MARPOL협약)는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으로서 기름,유해
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대기오염물질,원유세정장치,이중 선체구조,쓰레기․폐기물 등
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절차와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의정서(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MarinePollution by Dumping ofWastes and OtherMatter;런던협약London
Convention)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항공기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및 폐기물의 해상소각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다.오염방지를 위한 회원국의
의무,해양투기금지물질,특별허가를 요하는 물질 및 해양투기 가능기준 설정에서 고려하
여야 할 폐기물의 특성,투기장소의 특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Convention on Oil

PollutionPreparedness,ResponseandCo-operation,1990:OPRC)은 유조선에 의한 대규
모 기름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예방 및 방지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
화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이다.기름오염사고에 대비한 회원국의 조치,
국가적인 방제체제,협력원조 및 비용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의정서(Protocolof1992toAmend

theInternationalConventiononCivilLiabilityforOilPollutionDamage,1969;CLC협
약)는 유조선의 기름유출 사고시 그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일적인 규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유해․유독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한 손해배상 및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ofHazardousandNoxiousSubstancesbySea,:HNS)는 기름이외에 유해․유
독물질의 수송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난사고로 인하여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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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적․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선박소유자 대한 손해배상과 HNS기금의 보상에 대
해 규정하고 있다.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Convention

on theEstablishmentofan InternationalFund forCompensation forOilPollution
Damage;1971FUND)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국제보상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책임한도
및 유류화주의 분담금 납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유류오염사고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Convention relating to

InterventionontheHighSeasinCasesofOilpollutionCasualties)은 대량의 기름유출
시 자국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공해상 유류오염사고 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개입권을 인
정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이다.회원국이 공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기국․관계
인과의 협의,조치의 내용,보상 및 조정과 중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555...해해해양양양수수수산산산자자자원원원 분분분야야야

해양수산자원분야에는 주요하게 남극조약,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유엔해양법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유엔
해양법협약 관련 조항의 이행에 관한 협정(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책임수산업 국제행위
규약,공해상 어선의 국제보존관리조치 이행증진을 위한 협정,공해어선의 국제편의치적
금지협정),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종보존협약,대서양참치보존협약(ICCAT),인도양참
치보존협약(IOTC),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국제포경규제협약,북태평양소하성어
족보존협정,중부베링해명태자원보존관리협약,한일어업협정/한중어업협정이 있다.11)
남극조약(TheAntarcticTreaty,1959)은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학적 연구․과학협력

촉진,감시권 ․ 관할권 행사의 촉진 및 남극생물자원의 보호 및 보존 등에 대한 실질적
인 남극문제에 관한 조치를 협의,결정하는 것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Antarctic

MarineLivingResources,1980)은 어류,크릴을 포함한 갑각류,조류,연체동물 등 모든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이 지역에서 수확활동 및 수확종류 등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은 망간단괴,니켈 등을 비롯한 심해저 광물

자원에 대한 개발원칙․탐사,선행투자가의 보호 및 분쟁해결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해 규
정하고 있다.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조항의

이행에 관한 협정(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은 연안국의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200해리
를 벗어난 수역에서 원양어선 조업이 증가함에 따라 EEZ경계를 왕래하는 어족 및 고도
회유성 어종에 대한 남획 방지를 위해 체결된 협약이다.즉,유엔해양법협약 제5부는 배
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총허용어획량(TAC)및 자국어획능
력(CTH)결정 및 타국의 입허허가 등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와 경계왕래어족 ․ 고도회유
성 어종․공해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공해상의 어업질서

11) ‘국제관계법사전’,아카데미아리서치,2000,p.3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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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율하는 데는 미진하다고 판단되어 예방원칙의 도입,경계왕래성 어족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국제협력의무 및 보존관리조치의 일관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책임수산업 국제행위규약(TheCodeofConductforResponsibleFisheries)은 책임있고

지속적인 수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어선어업,양식,가공,수산물 교역 등 어업전반에 걸쳐
FAO 회원국 뿐만 아니라,비회원국,지역기구,NGOs,어업단체,어업종사자에까지 광범
위하게 적용되는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공해상 어선의 국제보존관리조치 이행증진을 위한 협정(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with InternationalConservation and ManagementMeasuresby Fishing
VesselsontheHighSeas;1993FOC.:공해어선의 국제편의치적금지협정)은 각국이 편
의국적제도를 이용한 조업규제를 회피하는 등 어업자원의 무차별 남획으로 어족자원의
고갈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국책임주의.조업허가조건,어선의 표시와 기록의
무,조업구역과 어획량 등에 대한 정보,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국내법 수용 등에 대
해 규정하고 있다.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종보존협약은 가다랑어,황다랑어,눈다랑어,날개다랑어 등의

고도회유성 어종의 보존과 적절한 이용 조화를 위해 선박감시제도,입어조건에 대한 원
칙,어획노력 및 활동에 대한 정보공유,전재금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대서양참치보존협약(ICCAT)은 날개다랑어,황새치,황다랑어,눈다랑어,북부참다랑어,

가다랑어,녹새치,백새치,돛새치/창새치,남방참다랑어,소형다랑어류 등에 대한 쿼타의
배분,자원상태의 조사 및 평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인도양참치보존협약(IOTC)은 인도양에 있어 참치자원의 지속적 개발을 하기 위한 회

원국간의 협력증진,참치의 보존․관리,및 어족에 대한 과학정보 교환,어획량 통계 및
자료분석,관리조치의 채택 및 위반에 다른 벌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은 남방참다랑어 자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최적의 이

용을 도모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의 한도내에서 국별 쿼타,무역정보제도 시행,과학조사,
분담금 및 기타 자원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
다.
국제포경규제협약은 고래의 남획으로부터 고래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관리대상 고래의

지정,조업구역 및 시기,어획제한,포획방법․어구,측정방법,과학조사 목적에 따른 특별
허가 및 위반에 따른 회원국의 규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북태평양소하성어족보존협정은 북태평양에서 연어 등 소하성 어류자원의 어획금지,이

행감시,협약위반 어선에 대한 구속,나포 등 협약이행에 필요한 조치 및 모천국이 아닌
국가와의 연어류 교역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중부베링해명태자원보존관리협약은 중부베링해명태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이용을 위

한 국제체제를 수립하여 최대지속생산수준까지 명태자원의 회복 및 유지를 위해 베링해
연안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바깥의 공해수역에서 연간허용어획량과 국별할당량
의 결정,명태자원에 대한 정보수집․교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일어업협정은 1965년 한․일 양국간에 체결된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9년 발효한

신어업협정으로서 EEZ의 설정,동해 및 제주남부에 중간수역 설정,전통적 어업실적 보
장 및 불법조업 단속,어업공동위원회 설치 및 타방국가의 조업허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또한 한중어업협정은 한․중 양국의 어업분쟁 해결 및 조업수역 설정,서남해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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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자원 의 보호를 위해 2001년에 발효한 어업협정으로서 잠정조치수역 설정,발효 후 4
년이지나면 자동적으로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되는 과도수역 설정,구조 및
긴급피난시 상호협조,어업공동위원회 설치 및 위반시 처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666...해해해양양양수수수산산산통통통상상상 분분분야야야

해양수산 통상분야에는 주요하게 상품교역에 관한 협정,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
정,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원산지에 관한 협정,관세평가에 관한 협정,수입
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반덤핑협정,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긴급수입제한조치
에 관한 협정,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반협정이 있
다.12)
상품교역에 관한 협정(GeneralAgreementonTariffsandTrade1994)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을 비롯한 상품교역에 있어 교역대상국 및 내외국인간에 무차별대우(MF
N․NT),보다 자유로운 교역을 위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 등에 대한 원칙을 규
정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Sanitary and

PhytosanitaryMeasures:SPS)은 수산물의 위생 및 위해요소 등을 중점 관리하여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은 위생조치를 취할 수가 있으나,이것이
자의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
과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onTechnicalBarrierstoTrade:TBT)

은 수산물 ․ 수산가공품의 표준화와 생산 및 제조공정에 있어 품질인증을 위한 적합성
판정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생산능률을 향상시켜 국제무역을 촉진하고자 하나,이 규정이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에 관한 협정(AgreementonRulesofOrigin)은 수산물 ․ 수산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하는 통일된 국제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가 되기에 원산지 표시를 위한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
다.
관세평가에 관한 협정(Agreementon the Implementation ofArticle VIIofthe

GeneralAgreementonTariffsandTrade1994)은 수산물 ․ 수산가공품 등이 수입될
때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기준을 각국이 임의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무역왜곡 효과를 발생
하게 되었는데,이를 방지하기 위한 산정기준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AgreementonImportLicensingProcedures)은 수산물 ․

수산가공품을 수입함에 있어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행정절차와 관행을 간소화하고 투명
성을 부여하고,공평하고 공정한 적용과 시행을 보장함으로써 무역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2) 김용일,‘WTO해설’,한국무역경제,1996,p.40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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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협정(AgreementonImplementationofArticleVIoftheGeneralAgreement
onTariffsandTrade1994)은 수산물 ․ 수산가공품을 외국의 수출업자가 자국의 국내
시장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의 시장에 산업피해를 주는 행위는 불공정
한 무역행위로 간주되어 수입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으나,그러
한 조치가 자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CM)은 특정수산업 내지 기업에 대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킨 결과,수출이 촉진되거나 수입의 억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자국의 경쟁산업 내지
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간주되어,수입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하
거나 보조금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이것이 자의적으로 운용되
지 않도록 보조금의 정의와 범위 및 상계관세 발동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onSafeguards)은 특정국가의 수산물․수산

가공품이 급격하게 수입되어 수입국의 관련 경쟁 수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일
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
는데,이것이 자의적으로 운용되어 무역을 왜곡하지 않도록 동 조치의 발동에 대한 요건
및 절차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AgreementonTradeinServices,GATS)은 해

운 ․ 해운보조서비스 및 항만․복합운송서비스 분야에 있어 보다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한 다자간 원칙 및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반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PropertyRights:TRIPS)은 해양생명 ․ 수산물에 대한 특허발명에 대한 보
호와 특정지역의 수산물․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그 지리
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원산지를 지리적 표시제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제제444절절절 유유유엔엔엔해해해양양양법법법상상상 분분분쟁쟁쟁해해해결결결제제제도도도

ⅠⅠⅠ...국국국제제제분분분쟁쟁쟁 해해해결결결제제제도도도의의의 개개개요요요

1982년 완성되고 1994년에 발효한 유엔해양법협약은 320개 조문과 수많은 부속서,최
종의정서 및 추가이행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동 협약은 내용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심해저,군도수역,해양과학조사 등과 같이 기존의 해양관할체제를 대폭 수정하였
거나 또는 전혀 새로운 체제를 확립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엔 해양법협약속에 새로운 법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은 유엔해양법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각국은 해양법회의에서 자국이 이해 때문에 상당히 대립했지만 최종적으로 미묘한
타협과 조정에 의해 유엔해양법협약을 완성 즉 유엔해양법협약의 방대한 규정과 내용은
각국의 정치적,경제적이해와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그리고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첨예한 국가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상종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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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은 그러한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상세하고 복잡한
분쟁해결절차를 두게 되었다.복잡한 분쟁해결제도가 확립된 배경은 해양분재의 다양화,
국제사회의 분권적 권력구조,국제사회의 구조변화에 따르는 이해대립등이라고 할수 있
다.또한 각국이 다른 국제조약에서 실례를 찾을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고 복잡한 규정을
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방대한 실질적 규정을 절차법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ⅡⅡⅡ...해해해양양양법법법회회회의의의에에에서서서의의의 합합합의의의

분쟁해결제도는 무엇보다도 평화적수단에 의한 실효적인 해결의 확보가 중요한데,해
양법회의에서도 그러한 점이 중시되었다.특히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와 해결절차의 선
택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실효적인 해결방법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라는 관점이 중
시되었다.또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해양분쟁의 다양성 내지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적 접근과 기능적 접근이 강조되었다.그리고 분쟁해결절차의 탄력성과 분쟁해결의 실효
성 확보를 위하여 비강제적 절차와 강제적절차가 조화를 이루도록 분쟁해결절차를 제도
화시켰다.이는 해양문제를 둘러싼 각국의 대립 즉 동서진영과 남북진영의 대립,연안국
과 비연안국의 대립,해양국과 비해양국의 대립 등 복잡한 교착상황을 고려하였기 때문
이다.
분쟁해결절차의 구체화와 관련해서는 특히 분쟁해결 기능을 어떠한 기관에게 말길 것

인지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해양법재판소 또는 중재재판으로 하자는 여러 제안이 있
었다.국제사법재판소를 지지하는 입장은 기존의 국제사법재판소가 해양법분쟁을 포함한
국제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해양법재판소를 지지
하는 입장은 새로운 해양법분쟁의 다양성,특수성 내지 행위주체의 다원화를 고려하여,
해양법재판소의 신설에 의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한편 중재재판을 지지하는
입장은 중재재판의 탄력적 운용에 의한 기능상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결국 이러한 각
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여러 기관들을 대등한 형태로 병존시키기로
하였다.한편,기능적 접근방법에 의해서도 해양법분쟁의 특수성,특히 어업,해양환경의
보존,해양과학조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중재재판에 의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되
었다.따라서 결국 이러한 일반적 접근과 기능적 접근을 조정하는 형태로서 최종적으로
는 기존의 국제사법재판소외에 국제해양법재판소,중재재판소,특별중재재판소의 네 재판
소를 병존시키는 방법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은 강제적 절차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각국의

대응내지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절차선택의 여지를 넓게 제도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에 설정된 분쟁재결제도에서는 행위주체의 다원화가 중요한 특징으
로 지적된다.과거의 국제분쟁은 주로 국가간의 분쟁으로서 예컨대 국제사법재판소는 국
가만이 당사국이 될 수 있다.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특히 심해저 개발활동과 관
련하여 당사국,국제해저기구,개발청,국영기업,자연인,법인 등이 실제로 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주체들에게 분쟁해결을 위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13)해양수산부,‘국제업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2002,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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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들이 오랜 협상을 통해 확립한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제도는 매우복잡하
고 또 미흡한 부분이 많겠지만,현실적으로 새로운 해양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각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와 국내적 수영이 거의 확립된 현
재,새로운 해양법질서의 의미를 중시하여 이러한 분쟁해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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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해해해양양양영영영유유유권권권을을을 둘둘둘러러러싼싼싼 분분분쟁쟁쟁사사사례례례

제제제111절절절 조조조어어어도도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영영영유유유권권권 분분분쟁쟁쟁

ⅠⅠⅠ...사사사실실실개개개요요요

조어도는 대만 북동쪽 북위 25도 40분에서 북위 26도 사이와 동경 123도에서 동경 123
도 34분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바위로 구성되어 있고 대만 북동
쪽 120해리,오키나와 서쪽 200해리,그리고 류큐14)섬의 남서쪽 끝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
인 이시가끼시 북쪽 100해리15)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위치상으로 볼 때,조어도는 중국에 가까워 영역분쟁에 있어 다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조어도의 영유권 논란을 대변하듯 이를 칭하는 이름도 각국마다 상이한바 중국에서는

조어도(釣魚島 :Diao-yuDao)라고 부르며 대만은 조어대(釣魚臺 :Tiaoytai),일본은 첨
각열도(尖閣列島 :SenkakuIslands)라 명명하고 있다.
조어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은 1895년 청․일 전쟁 승리 후 일본 오키나와현이 조어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였고,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카이로․포츠담 선언에 따른 일본이
약탈한 모든 영토의 반환이 이루어졌으나 조어도는 반환되지 않고 1951년 미국의 신탁
통치하에 놓이게 되면서 결국 미국에 이양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9년 UN의 조어도 부근의 석유매장 가능성 발표를 기해 중국(대만)은 영유

권 주장을 제기하였고,1971년 미국은 신탁통치를 종결함과 동시에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는 조약을 체결(조어도의 포함으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됨)하므로써 1972
년 미국과의 오키나와 반환조약을 토대로 일본이 조어도를 관할하게 되었다.
1992년 중국이 조어도를 포함하는 영해법을 발표하자 일본을 강렬한 반발을 불러일으

켰으며,2003년 지금까지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각국의 여러 행동이 진행 중에 있다.16)

14) 류큐는 류큐왕국이라하여 명나라(1368-1644) 및 청나라(1644-1911)와 주종관계를 유지

   하였으며 일본의 縣이 된 1879년까지 500년 이상 류큐 왕들은 왕 즉위행사에 사신을 파견하였던 중국의 황제

에 의해 왕으로 책봉되었다 한다. 중국과 류큐 중간의 섬과 바위들이 지금의 조어도 인데 이는 중국인들에게 항

해를 위한 편리한 길라잡이 역할을 했다 한다. 당시 알려졌던 12개 정도의 문건에서 1534, 1559, 1562년의 것

들에 중국과 류큐의 경계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나와있는데 주로 조어군도가 중국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것이

라 한다. 그러나 일본은 1872년에 류큐 왕을 폐위 시켰으며 1879년에는 이 왕국을 오키나와현에 편입시켰다. 

오키나와현은 1885년 조어도와 여타 섬들을 중앙정부 관할에 두는 조치를 승인하였으며 1895년 일본내각은 이

를 승인하기에 이른다.         

15) 항해․항공에서 사용되는 길이단위로 1929년에 협정된 1국제해리는 1nmile=1,852m이다.

16) 중국은 년 월 일 자국과 대만일본 사이에 영유권분쟁이 일고 있는 있는 댜오위타
이 釣魚台일본명 센카쿠 열도 尖閣諸島 는 의문의 여지없는 자국 영토라고 거듭 주장 했다 쿵취앤 孔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댜오위타이의 중국 영유권을 주장하기위 해 이 섬에 상륙하려던 중국홍콩인 명
이 탄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의해 저지된 것 과 관련한 질문에 댜오위타이와 인근 섬들은 고대로부터 중
국 영토였고 중국영토를 훔치 려는 음모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조성대특파원

연합뉴스
반면 일본 정부는 중국 대만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尖閣 열도의 섬 가운데 민간

소유지인 개 섬을 임차 계약한 이외에 다른 개 섬도 년 전부터 임차해 왔다 일본 정부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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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쟁쟁쟁점점점사사사항항항

1969년 UN의 조어도 부근의 대륙붕에 대량의 석유가 매장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고 뒤이어 신탁통치 하에 놓여있던 오끼나와와 더불어 그에 속한 조어도
가 일본에 반환이 되자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하게 하면서 결국 중국과 일본
은 서로가 자기 영유권임을 관철시키기 위해 역사기록,법적이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
기에 이르렀다.

111...중중중국국국측측측의의의 입입입장장장

중국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조어군도는 지리적으로 중국본토와 접속하고 있는 동중국해 대륙붕의 가장자리

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남쪽으로는 2,000미터가 넘는 오키나와해구와 접하고 있으므로
“해양형”인 류큐와는 달리 대만에 속한 “대륙형”이다.
둘째,용도상의 관점에서 조어도 부근의 어장은 중국 어부들이 정기적으로 출어한 곳

이다.더욱이 이 지역의 조류와 풍향으로 인해 류큐에서 조어군도로 항해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조어군도가 중국인들에 의해 발견되어,중국인들에 의해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되
어온 이유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된다.또한 대만과 류큐가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던
1940년에 동경의 법원에서 대만에 유리하게 해결되었는 바 대만은 이 판결을 일본 자신
이 조어군도가 대만에 속한다고 인정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중국은 여러 조약에서 조어군도를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

다.대만과 이에 부속한 모든 섬들이 중-일전쟁에서 중국의 패배로 1895년에 일본에 양
도되었을 대,조어군도는 양도된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
다.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한 1945년에 일본은 중국영토의 반환에 동의하였는데,거기에는
일본에 양도된 조어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22......일일일본본본측측측의의의 입입입장장장

일본은 먼저 조어군도의 영유권이 1894년 당시 중국이나 어떤 국가에 의해서도 확립되
지 않았었다고 주장한다.중국의 초기 저술에 나타난 조어군도에 대한 일상적인 언급은
중국의 영유권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조어군도의 영유권이
최초로 확립된 것은 일본의 내각이 그 섬을 오키나와 현에 편입시킨 1895년이었다.
일본이 제기한 또 다른 주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조어군도가 미국의 통치를 받

은 류큐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972년 5월 15일에 발효한 반
환협정에 따라 일본은 미국 통치동안 유보되었던 열도에 대한 “완전한”주권을 회복하였
다.

섬 외에도 무인도인 구바시마 久場島를 년 월에 임 차했으며 년 계약이 만료된 년에
계약을 갱신 년까지 임차권을 갖고 있 다고 주장했다 도쿄 조헌주특파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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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이 조어군도를 류큐열도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섬의 영유권에 관해 어떠
한 새로운 법적인 근거를 만든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미국은 센카쿠열도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았고,이들 섬에 대한 상충된 주장은 관

련 당사자들에 의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센카쿠로의 일본 행정권 반환은
이 제도의 주권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진출한 바도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태도가 일본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비판한 반면에,일본은 너무

중립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333...기기기타타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화교 한 명이 조어군도의 일부에 대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는데,그는 조어군도의 주요 3개 도서를 신하에게 수여한 1893년 청나라의 자희태
후가 발행한 칙령17)을 소지하고 있다.
이 문건이 조어군도의 주요 지역이 중국법에 따라 개인의 재산으로 지정되었다는 증거

로 받아들여진다면,이것은 1985년 내각의 결정에 근거하여 1896년에 공포된 일본의 칙
령에 대한 하나의 법적인 도전을 의미한다.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토지가 수여자(즉,중
국)의 영토 관할권의 일부가 아니면 개인적인 점용은 유효하지 않다.이 특이한 문서가
동중국해 섬들의 영토상 지위에 관한 배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ⅢⅢⅢ...소소소결결결

조어도의 영유권에 대한 분쟁은 역사적이고 법적이며 정치적인 문제이다.그리고 현재
직접 당사자인 4개 정부와 중립적인 제3자가 관련되어 있다.각 당사국은 조어군도의 유
일한 합법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한다.분쟁이 합의에 의해 당장 해결될 전망은 없다.당사
자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중재나 소송을 제기할 것 같지는 않다.이러한 비
관적인 견해를 갖는데는 3가지 이유가 있다.첫째,새롭게 세계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
는 중국과 일본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이유로 인해 그들에게는 본질적으로 생소한 법제
도에 바탕을 둔 중재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여타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더 난처하게 체
면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양국은 현대 국제법의 형성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국제법
에 대한 그들의 경험은 그리 유쾌하지 않다.국제법은 특히 영토 문제에 있어 그들이 받
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부과하였다.
중국이나 일본이 관련된 영토 문제는 무력이나 협박이외의 방법으로 해결된 적이 거의

없었다.결과적으로 국제법은 중국과 일본인들의 눈에는 존경할 만한 평판을 얻지 못하
였다.둘째,양 당사자 사이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뼈아픈 기억이 존재한다.이것이 법
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어둡게 만드는 비법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셋째,분쟁은 특별히 중요한 자원의 개발 전망과 관련이 있는데,당사자는 이 자원이 없
으면 주요 강대국으로서 불안을 느낄 것이다.이 문제는 역설적으로 제3자에게 부탁하기

17)1893년 광서 19년 10월 자희태후의 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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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어느 당사자가 국제중재나 소송을 제기하자고 제안
하면,그것은 다른 상대방을 위협하게 되고 세계의 여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이 분쟁은 본질적으로 보다 더 품위 있는 국제법적이고 외교적인 언어

로 주장되고 있는 정치적인 분쟁이다.동아시아국가들 사이의 어떤 영토문제도 이런 방
법으로 해결된 것이 없는데,가장 대표적인 예가 일본과 한국사이의 독도문제이다.이 문
제가 교섭이 되려면 어떤 급격하거나 극적인 사건에 의해 바뀌어져야 한다.황해나 동중
국해의 다른 지역에서 석유가 다량으로 발견된다면,당사자들은 보다 더 유연한 방법으
로 조어도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제제제222절절절 북북북방방방영영영토토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영영영유유유권권권 분분분쟁쟁쟁

ⅠⅠⅠ...사사사실실실개개개요요요

쿠릴열도는 일본의 북해도와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사이 1,200km에 걸쳐서 원호(arc)
형태로 산재하는 일련의 섬들을 말한다.일본은 이를 치시마(干島)로 부르고 있다.쿠릴
열도는 러-일 양국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각각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18)일본은
이러한 쿠릴열도 중,특히 일본의 北海島 知床半島 앞에 위치한 쿠나시리 및 에토호루의
양섬과 북해도 納沙布岬 앞에 있는 하보마이군도와 시코단의 양섬을 함께 북방영토 또는
북방 4도라 하여,러시아와 영유권에 대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우리가 남부쿠릴열도라
부르는 섬들이 바로 일본의 북방영토인 것이다.
북방 4도의 일본 명칭 및 쿠릴열도의 쿠릴이라는 명칭은 일본의 북부와 러시아의 일부

에 걸쳐서 살았던 아이누족의 지명을 따르고 있다.아이누족의 지명은 일본의 북부에 산
재하고 있는데,아이누족의 문자가 없어서 일본인이 한자를 차용하여 이를 표기하게 되
었다.예컨대,아이누어의 사람은 「쿠루」라고 하는데,이 「쿠루」가 러시아어화 하여
「쿠릴」이 된 것이다.치시마(千島)라는 용어도 아이누어의 츄푸카(東쪽)라는 말과 북해
도를 포함하여 북쪽에 섬이 많다는 에조가치시마라는 표현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한다.
시코탄은 「거대한(시)마을(코탄)」이라는 뜻이고 쿠나시리는 「검은(쿤네)것이 있는
(안)섬(시리)」에서 유래되었다.또한,에토로후는 「융성하는(후)끝부분(에토)이 있는
곳(오로)」이라는 뜻이고,하보마이는 「流永 (아푸)이 있는(오마)곳(이)」또는 「어머니
(하보)가 수영하는(마)곳(이)」라는 뜻이라고 한다.19)
제2차대전이후 북방영토는 국제정치형세로 상당히 복잡한 상황을 보이고 있었다.
첫째,연합국의 대일정책 및 소련의 점령이다.연합국은 제2차대전의 진행 중,몇 차례

회담 및 선언을 통하여 주축국에 대한 전쟁 정책과 전후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일
본의 영토문제를 전후에 어느 정도 정리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및 러일 공동선

18)캄차카반도에서부터 시작되는 큰 섬들에 대한 명칭은 다음과 같다.슈무슈,아라이드,파라무실,마
칸실,오네코탄,하림코탄,에카루마,샤스코탄,무실,라이코케,마투아,라스쯔아,스레도네와,케토
이,시무실,브로톤,체르보일,우루프.
高野雄一,‘日本領土’,東京大學出版會,1962,p.173-174.

19) 21세기연구회, ‘地名世界地圖’, 東京文藝春秋, 2001, pp.1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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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이었지만,2차대전 중의 연합국간의 회담 및 선언은 그러한 전후처리의 원칙 및 배경
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특히 그러한 선언들은,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영토조항
중,쿠릴열도의 범위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우선,2차대전의 초기인 1941년 8월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은 대서양헌장을

공표하여,양국은 영토의 확대를 추구하지 않으며 또한 관계국민이 원하지 않는 영토의
변경이 행하여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대서양헌장은,1942년 1월 연합국
26개국의 연합국 선언에 의해 지지되었다.소련도 이러한 연합국 26개국에 일국으로 참
가한 점이 주목된다.그리도 미영중 삼국 정상들은,1943년 12월 카이로선언에서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획득한 일본의 영토는 박탈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0)
즉,대서양헌장에 이어서 카이로 선언에 의해 연합국의 영토불확대원칙이 확인된 것이

다.이 원칙에 의해 일본은 과거의 침략에 의해 약탈했던 지역을 반환하게 되었다.또한
일본은 소련이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남부쿠릴열도를 강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차대전에 참가한 일본이 처음부터 소련과 적대적인 것은 아니었다.일본은,1941년 12

월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과 전쟁에 들어가기 8개월 전인 1941년 4월 소련과 중립조약
을 체결하였다.당시 일본외상이었던 마츠오카 요오스케는 소련을 독일과의 동맹체제에
포함시키려는 구상도 가지고 있었으나,결국 소련은 추축국 측에 가담하지 않았다.21)그러
한 과정을 거치면서 소련과 일본은 2차대전 종료직전까지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
았다.
그러나,1943년 이태리가 항복하고 1944년 말 경에는 독일의 패배가 거의 굳혀지면서,

미국은 소련에 대하여 대일전에 참가하도록 요구하게 된다.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미영소 삼국 수뇌들은 1945년 2월 얄타 협정에 의해 남부사할린의 반환 및 쿠릴열도의
인도를 결정하였다.22)
그리고 2차 대전의 말기인 1945년 7월 미영중 삼국은 포츠담 선언에 의해 일본의 항복

조건을 제시하면서,영토문제와 관련하여 제8항에서,「카이로 선언의 제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의 주권은 本洲 ,北海島 ,四國 및 우리들이 결정하는 諸小島에 국한될 것이
다.」라고 밝혔다.일본은 처음에 포츠담선언의 수락을 망설였지만,결국 미국의 계속되는
공격과 원자폭탄의 투하에 의해,8월 14일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이고,9월 2일 항복문서에
조인하게 되었다.
한편 소련은 일본의 항복 일주일 전인 8월 8일,대일 선전포고와 함께 당시 일본의 영

20)연합국은 동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3개 연합국은 일본의 침략을 제지하고 응징하기
위하여 이번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따라서 3개 연합국은 자국을 위하여 어떠한 이득을 추구하지도
않으며,영토를 확장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그들의 목적은 1914년 일차대전이 시작된 이래
일본이 강탈하거나 획득한 태평양상의 모든 섬들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고 또 중국으로부터 약탈한
만주,대만 및 팽호제도를 중국에 반환하는 데에 있다.또한 일본은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획득한 다
른 모든 영토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그리고 한국 국민의 노예상태에 주목하여,적절한 방법으로
한국을 독립한 상태로 하기로 결의 하였다.」 高大亞細亞問題硏究所,‘韓日關係資料集’,1976,p.3-4.

21)阿川弘之 外 4人,『20世紀 日本戰爭』,東京文藝春秋,2000,p.116-120.
22)이와 관련하여 얄타협정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2.1904년 일본의 배신적 공격에 의해 침해된 구 러시아의 권리는 다음과 같이 회복된다.(a)사할
린의 남부 및 그에 인접하는 모든 도서는 소련으로 반환된다....3.쿠릴열도는 소련에 인도도니다....
삼대국 수뇌는 소련의 이러한 요구가 일본의 패배 후 확실히 이행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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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였던 만주,한반도,사할린 쪽으로 진격하였다.그리고 쿠릴열도에 대해서도 공격을 시
작하였는데,8월 18일부터 쿠릴열도의 북단인 슈무슈섬에 대하여 진격하였다.그러나 이
미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이후였기 때문에,8월 25일 경 북부쿠릴열도에 있어서 일본군
의 무장해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그리고 8월 28일까지 중앙쿠릴열도에 대해서도
소련의 점령이 완료되었다.이때 소련군은 남부쿠릴열도에는 미군이 올 것으로 예상하여
우루프섬까지만 일단 진주를 완료하였다.그러나 미군이 소련군의 진주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8월 29일부터 9월 4일에 걸쳐서 에토로후와 쿠나시리에 이
어서 하보마이와 시코탄까지 점령하게 되었다.23)이렇게 쿠릴열도 및 남부사할린에 대한
점령을 완료한 소련은,1946년 2월,동 지역의 주요시설 및 토지를 국유화하였다.이어서
동년 3월에는 소비에트연반의 일 공화국인 러시아공화국이 이를 자국영역으로 하는 조치
를 완료하였으며,소비에트연방 최고회의 간부회의는 그러한 조치를 추인하고 그 효과를
1945년 9월 20일로 소급한다는 명령을 내렸다.1947년 2월에는 연방헌법이 개정되어 상
기의 영역 변경을 확인하였으며,이어서 1948년 3월에는 러시아공화국의 헌법도 개정되
었다.24)
둘째,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다.연합국이 일본을 점령한 뒤,맥아더 점령군최고사령

관은 포츠담선언 제8항의 이행과 관련하여,「통치상 및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외곽지역에 관한 각서(SCAP Memorandum Concernning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SeparationofCertainOutlyingAreasfrom Japan,SCAPIN 677)」에서
「쿠릴열도,하보마이군도 및 시코탄」을 일본으로부터 제외되는 지역으로 정하였다.또
한 사할린도 일본의 행정상 및 통치상 제외되는 지역으로 정하였다.따라서 동 문서에
의해 일본의 영토로부터 남부쿠릴열도와 사할린이 제외됨으로써,소련의 현실적인 점령
이 GHQ에 의해 인정되었다.다만,일본은 동 각서 제6항에 의해 관련도서들의 최종적
인 귀속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SCAPIN 677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자료인데,일본의 주장이 제6항을 근거로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발발 후인 1950년 11월 미국은 일본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준비하면

서 대일 강화 7원칙을 발표하였다.이에 의하면 일본은 대만,팽호제도,남부사할린 및 쿠
릴열도의 지위에 대한 미영중소 4개국의 결정을 수락하도록 되어 있었다.또한 1951년 3
월 23일의 대일평화조약 미국 초안에는「사할린의 남부 및 그에 인접한 모든 섬들을 소
련에 반환하고 또 쿠릴열도를 소련에 인도한다」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그런데,
동년 7우러 14일의 미영양국의 최종초안에는 소련에 대한 반환 내용이 생략된 채,「사
할린의 남부 및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만
규정되었다.
1951년 9월,마침내 샌프란시스코에 52개국이 모여 대일평화회의를 개최하였다.소련은

동 회의에서 그러한 미영양국의 최종초안을 비판하였다.그리고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사할린 남부 및 그에 인접하는 모든 도서와 쿠릴열도에 대한 소련의 완전한 주
권을 인정하고,동 지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하였다.결국 소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 外務省國內廣報課, ‘われらの北方領土’, 東京日本外務省, 2000, pp.9-10.

24) 安藤仁介, ‘領土’, 東京慶應通信, 1990, 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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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9월 서명되고 1952년 4월 발효한 대일평화조약 제2조 (c)에는,「일본은 쿠릴열
도 및 일본이 1905년 9월 5일의 포오츠머드조약의 결과로 주권을 획득한 사할린의 일부
와 그에 인접하는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이 규
정되었다.이러한 대일평화조약의 영토에 관한 규정은,당시 한국전쟁을 둘러사고 미소
양 진영이 이미 대립한 상태에서 기술되었기 때문에,어느 정도애매한 부분이 남게 되었
다.즉,쿠릴열도의 귀속주체는 누구인가가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 일본의 요시다 수상은 이와 관련하여 쿠나시리와 하보마이에 대한 일본

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연합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리고 미국의 델레스국무
장관은 동 회의에서 「제2조 (c)항에 기재된 쿠릴열도라는 지리적 명칭은 하보마이를 포
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견해」라고 하였다.또한,「일본의 영토처리에 대한 제2조
의 해석 등에 관해 분쟁이 있으면 동 조약과 다른 국제적 해결절차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다.25)
결국,일본은 동 조약의 영토조항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즉,쿠릴열도에 대한

포기를 거부하지 않았고 에토로후 및 쿠나시리에 대한 유보도 붙이지 않았다.설령 일본
이 그러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패전국의 입장으로 그것을 관철한다는 것은 가능하
지도 않았다.따라서 미소 양국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동 조약에 의해 남부쿠릴열도
가 일본으로부터 박탈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소련은 동 조약을 거부하였다.참고로,일
본은 동 조약 제2조 (a)에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하면서 독도
를 그 범위에 넣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를 전후하여,일본 정부가 국내에서 밝힌 쿠릴열도 문제

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입장이 주목된다.즉,1951년 10월 19일의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외무성의 니시무라조약국장은 평화조약의 쿠릴열도의 범위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조약상 쿠릴열도의 범위에 대해서는 북부쿠릴열도와 남부쿠릴열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그러나 양자는 역사적으로 입장이 다르다.그리고 하보마이와 시코탄이 쿠릴열
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의 외무당국도 분명히 한 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쿠릴열도에 에토로후와 쿠나

시리가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이는 동 조약의 영토조항에 대한 법적 성격을
일본이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입장을 서서히 변경하여,일소공
동선언을 전후해서는,일소 양국 사이에 관한 한,쿠릴열도는 南千島를 포함하지 않는다
는 일관성 없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셋째,일소공동선언이다.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소련이 거부함으로써 러일양국은 남

부쿠릴열도에 대하여 계속 대립하게 되었다.또한,미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와 함께 미일안보조약도 일본과 발효시킴으로써,러일양국의 관계는 더욱 경직되었다.요
시다(吉田)내각이 하토야마 내각으로 바뀌고 나서,양국은 1955년 6월부터 국교정상화 교
섭에 들어갔으나 영토문제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일본은 남부쿠릴열도가 일본
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해서도 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하였고,
소련은 이에 대하여,영토문제는 카이로선언,얄타협정,포츠담선언 및 일본의 항복에 의
해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

2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ovisional Verbatim Minutes of the Conference for the Conclusion and 

Signature of Treaty of Peace with Japan, p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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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였다.
결국,양국은 평화조약의 체결을 뒤로 미루고,공동선언의 형식으로 전쟁의 종결을 확

인하고 국교를 회복하였다.1956년 10월 19일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일소공동선언은 제9
항에서,문제가 되고 있는 4개 도서 중 하보마이 및 시코탄에 대한 인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일소양국은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회복된 후,평화조약의 체결에 관한 교
섭을 계속한다.소련은 일본의 요망에 부응하고 또 일본의 이익을 고려하여,하보마이 및
시코탄을 일본에 인도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다만,이러한 섬들은 일소 양국 사이에 평화
조약이 체결된 후에 현실적으로 인도되는 것으로 한다.」
한편,동 선언에 앞서 일본정부는,1955년 10월 미국에 대하여,첫째,얄타회담 당시 연

합국 수뇌들이 쿠릴열도를 논할 때.쿠나시리와 에토로후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러한 쿠릴열도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논한 적이 없는지,둘째,샌
프란시스코 평화회의에서 대일평화조약 제2조 (c)에 규정된 쿠릴열도에 쿠나시리와 에토
로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양해가 있었는지를 공식적으로 문의하였다.미국은 이에 대하
여,얄타회담에서 그러한 사실을 논한 적이 없고,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의사기록이나
조약문 자체에 그에 대한 정의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6)
그리고 일본정부는,대일평화조약에 규정된 쿠릴열도에는 쿠나시리와 에토로후가 포함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일본정부의 통일견해로 그 후에도 꾸준히 견지하였
다.

ⅡⅡⅡ...쟁쟁쟁점점점사사사항항항

111...양양양국국국정정정부부부의의의 입입입장장장

1960년 새로운 미일안보조약의 체결에 의해 일소 양국관계는 다시 긴장되었다.소련은
1960년 1월 27일,미일안보조약을 비난하면서 대일각서를 통해 하보마이 및 시코탄과 관
련하여 다시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다.27)이에 대하여 일본은 곧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
여 소련의 입장을 비난하고 하보마이와 시코탄 외의 일본영토 반환도 촉구하였다.28)
또한 1961년 9월 25일 후르시초프 소련수상은,이케다 일본수상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

여,일소간의 영토문제는 일련의 국제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스스
로 포기한 영토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이러한 소련의 입장
은 그후에도 계속되었다.즉,1960년대에는 미소양국의 냉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상대적

26) 安藤仁介, supra note 16, pp.106-107.

27)「새로운 조약은 사실상 일본의 독립을 훼손하였으며...외국군대가 일본에 계속 주둔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보

마이 및 시코탄을 일본에 인도한다는 소련 정부의 약속이 실현 불가   능하게 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평화조

약의 조인 후 그러한 도서를 인도한다고 승낙한 것은, 소련이 일본의 희망에 부응하여 일소 교섭시일본 정부에 

의해 표명된 일본의 국민적 이익과 평화애호의 의도를 고려했기때문이다. 그러나 소련은 새로운 조약이 소련과 

중국을 목표로 한 것임을 고려하여, 그러한도서를 일본에 인도함으로써 외국군대가 사용하는 영토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는 없다. 소련은 일본의 영토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일소평화조약의 체결에 의해서

만, 1956년의 일소공동선언에서 규정한 대로 일본에 인도될 것이라는 것을 성명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supra note 15, pp.22-23)

28) 1960년 2월 5일, 일본정부의 대 소련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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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영토문제를 둘러싼 일소양국의 관계에 큰 진전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경색국면은 1972년 그로미코 소련외상의 일본 방문에 의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

다.즉,양국은 현안들에 대하여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평화조약의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
로 하였다.이러한 관계진전은 1973년 10월 모스크바에서 발표된 일소공동성명에서 다음
과 같이 확인되었다.「쌍방은,제2차대전 시부터 미해결로 남아 있는 제문제를 해결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양국간의 진정한 선린우호관계의 확립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
식하고,평화조약의 내용에 관한 제문제에 대하여 교섭하였다.쌍방은 1974년의 적당한
시기에 양국간 평화조약의 체결교섭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공동성명에 서명했던 타나카 일본수상은 정상회담 석상에서 브레즈네프 당서기장

으로부터,공동성명에서의 「미해결로 남아 있는 제문제」에 북방영토가 포함된다는 뜻
을 확인하였다고 일본측은 발표하였으나 일본의 기대와는 달리 그 후에도 영토문제에 대
한 소련의 입장에 큰 변화는 없었다.오히려 소련은 1978년부터 쿠나시리와 에토로후에
대하여 새로운 군사력을 배치하고 군사시설을 강화하였고 또한 소련은 일본이 1981년부
터 2월 7일을 「북방영토의 날」로 정하기로 하자,그에 대하여 반박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후 1985년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취임 후,소련의 대외정책이 조금씩 변화하게 되면

서 일소 양국도 적극적으로 관계개선을 모색하였다.세바르드나제 소련외상과 아베 일본
외상은,1986년부터 몇 차례 회담을 통하여,영토문제를 포함하여 평화조약의 체결을 위
한 교섭을 계속하였다.특히 1988년에는,외무차관급의 「평화조약 작업그룹」이 설치되
어 실무적인 절차를 담당하게 되었다.29)
이러한 분위기에 고무되어 일본은,1991년 4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방일에 맞추어 영

토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였다.그러나 일본의 기대에 못미친 체,양국 정상
은 양국의 입장만 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991년 12월 소련이 붕괴된 후에도,러시아와 일본 양국은 영토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계속하였다.옐친 러시아대통령은,러시아 국내에서 민족주의의 강화로 인해 남부쿠릴열
도 반환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고려하여,1991년 11월 대 국민담화 서한을 통하여,합법성,
정의,국제법원칙의 무조건적인 준수에 의해 러시아의 국제적인 권위가 이루어지며 그러
한 방법으로 일본과의 전후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표명하였다.그리고 1992
년 7월,러시아 외무성의 시코탄 및 하보마이 반환 제의가 러시아 의회에서 거부당하기
도 하였다.30)1992년 9월에는 러일양국의 협력에 의해,「러일간 영토문제의 역사에 관한
일본 외무성과 러시아 외무성의 공동작성자료집」이 작성되었다.
그리고 옐친대통령은 1993년 10월 11일부터 13일가지 동경을 방문하여 호소카와 총리

와 함께 러일 관계에 관한 동경선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양국은 에토로후,쿠나
시리,하보마이 및 시코탄에 대한 문제를 역사적 및 법적 사실에 입각하여,그리고 양국
의 합의 하에 작성된 제문서 및 법과 정의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해결함으로써 평화조약
을 조기에 체결하도록 계속 교섭하고,따라서 양국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해야 한다.」31)
이러한 문제해결의 원칙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도 양국의 정상회담 및 실무자회담을

29) 外務省國內 廣報課, supra note 15, p.13.

30) Alexander Gerard Oude Elferink, The low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 A Case Study of The 

Russian Federation, 1996, pp.311-312.

31) 大沼保昭, ‘國際法’, 東京東信堂, 1996,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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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면서 확인되었다.

222...일일일본본본측측측 입입입장장장의의의 변변변화화화

일소공동선언의 발효 이후 어느 정도 진전된 양국관계에도 불구하고,남부쿠릴열도 문
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았다.일본의 입장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의 체결 이후 4개 도서를 반환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되었고,소련은 그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취하다가,장래 일소평화조약의 체결에 의해 영토문제를 해결한다는 쪽으로
기본적인 원칙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특히 쿠릴열도의 범위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점이 주목된

다.앞서 본 바와 같이,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당시에는 에토로후와 쿠나시
리의 양섬이 쿠릴열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조약의 체결 직후부터 입장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56년 일소공동선언을 전후해서는 입장을 번복하게 되었으며, 또한 1961년

10월 3일,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남부쿠릴열도를 포함하는 쿠릴열도를 일본이 포기했다
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식으로 이를 번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4개 도서 전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정부의 공식입장

은 확인되고 또 강화되었으며 특히 일본정부는 수많은 국회결의와 몇몇 관련 국내법에
의해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국회결의와 관련해서는 1951년 齒舞諸島返還懇請
에 관한 결의 및 영토문제에 관한 결의 이후 중참의원 합계 30회 가량의 영토문제 관련
결의를 성립시켰고 국내법적으로도 1969년 북방영토문제 대책협회법,1982년 북방영토문
제 등의 해결촉진특별조치법 기타 몇몇 법령들을 제정․시행하였다.
국제법적인 근거 내지 타당성의 입장에서 볼 때 관련협정 내지 국제적 문서에 대한 해

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일본은 북방영토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특히,얄타협정과 포츠담선언
과 같은 관련 국제문서나 합의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일본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하
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이유중의 하나인 것 같다.예컨대,얄타협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일본이 주장하는 비밀협정적 성격 내지 일본에 대한 비구속성도「우리들이 결정
한다.」라는 포츠담선언의 내용을 부정할 수 있을 만큼 설득력 있는 것은 아니다.연합국
들의 결정이 어떠한 형태가 되든,문서에 의한 합의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지 패전국
일본에 대한 통보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또한 조약의 제3국에게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원칙도 일본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
다.전시에 있어서 연합국들은 교전상대국의 처리에 대하여 그러한 교전상대국의 동의
없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한 교전국의 합의는 전시 국제관습법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333...쿠쿠쿠릴릴릴열열열도도도의의의 범범범위위위와와와 영영영토토토 불불불확확확대대대의의의 원원원칙칙칙

일본의 주장 중에는,연합국이 영토불확대의 원칙을 2차대전 중에 이미 내세웠으면서
도,이를 남부쿠릴열도에는 적용하지 않고 소련에게 부당한 영토적 이익을 부여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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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쿠릴열도에는 북방4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영토불확대원칙은 1941년 미영양국의 대서양헌장에서부터 명시되어 카이로선언을 통하

여 확인된 것이다.그런데 일본은,이러한 원칙은 연합국들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단순하게 채택한 것이 아니라,당시의 국제사회의 법적 신념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
다고 주장한다.따라서 2차대전 후 소련이 남부 쿠릴열도를 강제로 점령한 것은 국제법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한다.이러한 일본의 주장대로 따른다면,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영토포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남부쿠릴열도에 대하여 영역적 권원을 보유
하고 있으며,러시아는 소련에 이어서 이를 군사적으로 불법 점령하고 있는데 불과한 것
이 된다.따라서 남부 쿠릴열도를 사실상 점령․지배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에 대하여 유
효한 영역권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적으로 할양이나 병합과 같은 적법한 수순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영토불확대원칙에는 당시 연합국들이 적국들로부터 더 이상 영토의 확대를 원

하지 않는다는 전시 원칙 외에 기존의 강대국들이 무력에 의해 약탈했던 영토를 원해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그러한 원칙에 의해,일본
은 19세기말 제국주의 침략정책을 취한 이래 약탈했던 수많은 영토들,즉 제1차대전에
의해 취득한 태평양의 諸小島,청일전쟁에 의해 빼앗은 대만 기타 만주 및 조선 등 여러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었다.따라서 기본적으로 일본의 영토는 본토4도와 연합국이 정하는
諸小島로 국한된 것이다.반세기에 이르는 침략전쟁에 의해 아시아 근린제국의 영토를
약탈했던 일본이,러시아에 대하여 영토불확대원칙을 내세움으로써 남부쿠릴열도의 반환
을 요구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또한 일본정부는,평화조약에서 말하는 쿠릴열도란 樺太千島交換條約의 쿠릴열도,즉

우루프섬 이북의 섬을 가리키므로,쿠나시리와 에토로후를 포함한 4개 도서는 평화조약
에 의해 포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이는 차장하지 않은 것 같다.앞서 일본정부의
입장 변화와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1952년 대일평화조약 발효를 전후해서
는 일본도 이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특히 요시다 수상은 당시 샌프란시스코회의
의 대표로서,「쿠릴남부의 두 섬,즉 쿠나시리와 에토로후는 개국이래 일본의 영토」라
는 발언을 통해 쿠릴열도가 쿠나시리와 에토로후를 포함하는 것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하보마이와 시코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대외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

다.하보마이와 시코탄은 북해도의 행정구역에 편제되어 왔으며,전후 연합국의 공문서에
도 양섬은 쿠릴열도와 구분되어 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예컨대,SCAPIN 677은 「쿠릴
열도,하보마이군도 및 시코탄」이라고 하여 쿠릴열도와 양섬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
또한 1956년의 일소공동선언 제9항에 의하면,양국간에 평화조약이 체결된 후에 양섬은
일본으로 인도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쿠릴열도에는,남쪽으로는 쿠나시리부터 북쪽

의 슈무슈까지 전 쿠릴열도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이
는 대일평화조약 체결시의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또한 현재 쿠릴열도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명인데 쿠나시리 및 에토로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결국 일본이 쿠나시리 및 에토로후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에 의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따라서 하보마이와 시코탄이 아닌 쿠나시
리와 에토로후는 역사적 근거에 의해 일본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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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소소소결결결

일본은 러시아에 대하여 북방4도에 대한 영유권의 반환을 줄곧 요구해왔으나 이에 대
해 러시아는 소련시절부터 타협과 거부를 통하여 대응해왔다.앞으로 양국사이에 어떠한
식으로 이 문제가 전개될지 알 수는 없지만,평화조약의 체결과 같은 중요한 계기에 의
해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는 정도는 예상할 수가 있을 것이다.제3국의 입
장에서 볼 때,어느 쪽의 입장이 타당성이 있는지 섣불리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다만,일
본의 식민지지배의 후유증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독도 문제를 북방4도 문제와 잘 비교하
여 분석해놓을 필요는 있을 것이다.
특히,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체결과 관련된 해석에 있어서,무주지에 대한 선점이

론 및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의 변경은 일본의 입장이 대내외적으로 설득력이 약할 수도
있다는 실례가 되고 있다.현대 일본정부는 북방4도 모두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통일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를 전후해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북방4도는 이와 같이 관련 국제문서의 해석이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어서,러일 양국

의 협상과정에 있어서 제기된 몇 가지 점들은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 있다.일본이,북방
4도 주변 수역의 어업문제에 대하여,우리가 볼 때는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과민한 반
응을 보이는 것도,결국은 러시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대외적 정당성을 좀 더
확보하려는 의도로 파악하면 될 것이다.어쨌든 북방4도 문제는 제2차대전 후 일본의 悲
願으로 자리 매김 해 오고 있다.
그러나 분쟁해결에 관련하여 일본은 어업분쟁이나 도서에 대한 영유권분쟁의 해결책으

로 항상 국제재판에의 회부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그러한 점에 있어서
러시아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북방4도 회부 주장을 일본이 거부한 것은 주목되는 부
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제제333절절절 독독독도도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영영영유유유권권권 분분분쟁쟁쟁

ⅠⅠⅠ...사사사실실실개개개요요요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헌으로 증명되고 있으
나 15세기에 한국측에서 400년간 울릉도 일대에 空島政策을 취하였다는 데 일본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반대로 이 시기에 일본인들의 벌목과 어로활동을 역사적 연고로
주장하고 1905년 시네만 縣이라는 지방행정기관의 고시로 일본영토로 편입시켰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제2차 대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관할권 조정조치에 따라 일본이 불
법으로 점령한 중국,한국,동남아 등지의 많은 영토의 원상회복조치가 있었는데 독도도
여기에 포함되어 한국에 원상회복 되었다.다만 그 조치가 영토관계의 최종적 결정이 아
니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일본은 이를 근거로 연합군 사령관 조치의 법적 의의를 희석시
키려 시도하고 있다.32)

32)SPAPIN677,Whiteman,DigestofInternationalLaw.Vol.3,pp.49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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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쟁쟁쟁점점점사사사항항항

111...한한한국국국의의의 입입입장장장

독도가 한국에서 관할하거나 한국의 영토에 속해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은 매우 많은바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삼국사기를 들 수 있다.삼국사기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모여서 우
산국을 형성하였는데 신라 지증왕 때인 AD512년에 신라에 편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
다.33)또한 高麗史地理誌 卷58과 세종실록 卷153에는 동해에 干山,武陵은 울릉도라고 한
다.34)
독도의 명칭은 干山島외에도 三蜂島,可支島라고도 불리웠는데 성종실록 권 72에 보면

1472년 永安道(함경도)관찰사 이극균이 金自周를 보내 삼봉도를 조사하고 오라고 하였
는데 파도가 심해 상륙을 못하고 돌아 왔다는 기록이 있다.이에 대하여 일본측에서는
삼봉도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에 있는 삼형제바위라고 하나 울릉도에는 삼형제 바위가
없고 삼선암이 있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그 후 1898.5.26.고종은 울릉도에 島監을 임명하였으며,1900.10.25.칙령 41호에 따라

울릉도를 울도라 부르고 도감을 군수로 변경,초대 군수에 沈興澤을 임명하였다.이 칙령
에 의하면 울도 군수는 울도와 竹島,石島를 관할하게 하였다.그리고 獨島라는 명칭은
심흥택 군수의 보고서에서 처음 발견된다.1906.10.3.울도 군수 심흥택은 일본 관리들이
울릉군수에게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통고를 받고 그 사실을 정부에 보고한 것이
다.
또한 숙종실록 권30에 의하면 한국어민과 일본어민간에 독도근해에서 충돌이 있어서

대마도주가 한국어선의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담판을 통해 1696년 오히려
대마도주가 족도의 한국 귀속을 인정하고 일본인의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였
다.35)

222...일일일본본본의의의 입입입장장장

첫째,한국의 空島政策이다.조선 세종시대인 1438년부터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울릉도
일대에 주민을 대피시켜 이른바 공도정책을 실시해 왔는데 이러한 정책은 400여년 지속
되었다.이에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정책을 확대하여 울릉도 근해를 포기하였다고 주장
즉 독도를 일종의 無主地라고 주장하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일본인들이 이 구
역에 침입하여 벌목과 어로활동을 하였으며 일본은 이러한 일본인들의 활동을 역사적 연
고로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시네마縣 告示이다.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한국침략이 본격화되자 일본인

들의 독도출입도 빈번하게 되었으며 특히 독도근해에서 물개를 잡고 어로활동을 하였다.
33)김정균,‘독도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국제법논총,1980,p.32.
34)박종성,supranote1,pp.132-133.
35)숙종실록 권30丙子年인 숙종22년 <1696>9월 戊寅條;한형건,‘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독도의 법적
지위’,국제법논총,1982,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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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일본의 中井養三郞은 일본정부에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고 자신에게 임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일본은 이 無人島에는 타국이 점령했다고 인정할 흔적
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본정부는 쉽사리 편입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1904년 露日戰爭에서 한반도의 견

제세력을 물리친 다음 1904년 2월 韓日議定書를 체결하고,이어서 1904년 8월에 제1韓
日協約을 체결하여 고문정치를 시행하는 등 본격적인 한국침략을 수행하였다.이어서
1905년 1월 일본각의에서 中井養三郞의 어로활동 등을 근거로 독도를 시네마 縣에 편입
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결,그 知事에 통보하였다.島根縣知事는 1905년 2월 22일 島根縣
告示 제40호로 독도를 편입시켰다는 것이다.즉 無主地를 선점하여 일본영토에 편입하였
다는 것이다.
셋째,SCAPIN 677의 但書이다.한편 제2차 대전 후 연합군최고사령관의 불법점령영토

원상회복조치인 SCAPIN 677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그 단서에 해당하는 6항을 인용하고
있다.다시 말해서 6항에 의하면 이 지침의 내용이 포츠담선언 8조에서 언급한 작은 섬
들의 영토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합국 사령부가 독도를 한국에 원상회복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영토문

제의 최종적 결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ⅢⅢⅢ...소소소결결결

우선,空島政策과 無主地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한다.일본이 15세기부터 400년간 실시
해온 공도정책을 포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인 바 주민의 안보를 생각
해서 대피시킨 것과 영토를 포기한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또한 독도근해에서 한국
인들의 어로활동은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조선 숙중시대인 1696년에 대마도주가 독
도가 한국에 귀속함을 인정하고 일본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보아도 일
본인들은 언제나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인정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일본이 독도
가 無主地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다.
다음 1905년 편입조치를 살펴본다.1905년에 일본 시네마 縣에 편입하였으며 한국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한심스러운 억지다.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1905년에는 일본이 한국의 완전히 침략하여 이른바 보호령으로 만든 시기이다.나
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상황에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섬을 편입하였다고 하여 적
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그러므로 이러한 편입조치도 결국 일본의
한국침략의 작은 단면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침략행위를 오히려 법적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국제법적 無知에서 나온 소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SCAPIN 677단서의 의미를 분석해본다.일본이 불법으로 점령한 영토들의 원

상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인 1946년 1월 29일 연합군 회고사령관의 지침(각서)
(SCAPIN 677)의 단서에 해당하는 6항을 인용하고 있다고 앞에서 설명하였다.즉,이 지
침의 내용이 포츠담선언 8조에 언급된 불법점령된 영토의 원상회복을 위한 작은 섬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그러나 수
천개의 섬들을 분류하여 불법점령한 것은 원상회복시키고 원해 일본의 영토는 그대로 보
존하도록 하다 보면 잘못도 잇을 수 있다.다시 말해서 원래 일본의 영토를 불법점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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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불법점령한 것을 원상회복시키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단서의 진정한 의미는 이러한 만약의 잘못가능성을 인정한 것이지 독도의
원상회복조치가 편의적인 것이어서 나중에 다시 판단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적어도
확실한 것은 연합군이 판단하기에는 독도가 분명히 한국의 영토인데 일본이 불법으로 점
령한 것이어서 원상회복시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그러므로 일본이 1946년
SCAPIN677의 단서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설득력도 없다.
넷째는 국제실행을 살펴본다.연합군의 원상회복조치 이후 한국이 오랜 세월동안 독도

를 한국의 영토로서 삼고 그 관할권을 행사하여 왔으며 상당한 수의 경비대를 주둔시켜
그 경비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또한 독도영공을 한국의 영공방위확인구역에 포함시켜
관할권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자신을 포함,모든 국제사회도 이를 수락하고 있다.
그 외 호리오가즈오교수,야바베 켄타로교수등 일부 양식있는 일본학자들의 한국영토

인정설이 있다.
호리오가즈오 교토대 교수는 1987년 朝鮮史硏究論文集에 기고한 논문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과정에서 구체화된 것이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이 많
은 역사적 문헌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그는 특히 1877년 3월 일본의 정부최고
기관인 太政官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이를 시네마 縣에
통보하였다고 한다.36)
일본의 역사학자 야마베 겐타로는 1965년 코리아 평론 2월호에 실린 논문 ‘독도문제의

역사적 고찰’에서 지리관계 문헌에 의하면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영토확장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37)

36)동아일보,1996년 2월 22일
37)동아일보,1996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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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해해해양양양경경경계계계획획획정정정을을을 둘둘둘러러러싼싼싼 분분분쟁쟁쟁사사사례례례

제제제111절절절 조조조어어어도도도의의의 법법법률률률적적적 지지지위위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분분분쟁쟁쟁

ⅠⅠⅠ...사사사건건건의의의 개개개요요요

조어도의 법률적인 지위에 대해 중국과 일본은 서로 상이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중
국의 입장은 조어군도는 면적도 작고 인간이 거주할 수 없으며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영
위할 수 없기 때문에 EEZ나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면 일본은 조어
군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인정하고 있어,이를 소유하는 국가는 석유가 풍부
하게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11,700평방마일 정도의 대륙붕을 차지하게 된다.

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근근근거거거

경제수역의 경계선을 그을 때에는 주로 등거리선을 사용하여 경계선을 긋게 되는데,이
러한 경우 등거리선은 해안선을 따라 그어진 기준선을 근거로 하게 된다.그런데 해안선
의 굴곡과 당해수역에 존재하는 섬들은 기준선과 경계선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등거리선
에 의한 경계획정시 비형평을 극대화하는 특별상황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어 왔다.38)
섬이 경제수역 경계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보려면 먼저 어떠한 섬들

이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결정되어야 한다.이 문제는 이미 앞에서 고찰
한 것으로,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岩
石을 제외한 모든 섬들은 다른 영토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대륙붕과 경제수역을 창설할
수 잇다.그러나 암석의 의미는 여전히 불명확하며,각국의 실행이나 국제법원의 결정들
역시 암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경제수역을 창설
할 수 있는 섬의 범주는 여전히 불확정적이기 때문에,어떠한 섬이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지는 경계획정시 당사국간에 합의되어야 한다.39)
섬들은 등거리선 방법이 경계획정의 원칙이었던 시절에는 등거리선으로 부터의 이탈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特別狀況」(specialcircumstances)으로 간주되어 왔다.따라서 경
계획정시 섬이 특별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섬들이 경계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40)
섬의 경제수역 경계선에 대한 효과는 섬의 위치,주민수,크기에 따라 달라진다.섬은

본토에 가까울수록,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중요할수록,섬의 면적이 클수록 육지영토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만일 섬이 본토 가까이에 있다면 섬과 본토를 하나의 기준
선으로 연결하여 등거리선 획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본토에서 멀리 떨어
져 상대방 국가와의 중간선 반대편에 있는 섬들은 양국간 경계선에 거의 영향을 결정하
38) Jaywardene. op. cit., pp.349.

39)JOnM.VanDyke."TheRoleofIslandsinDelimitingMaritimeZones:TheCaseoftheAgeanSea",Ocean
Yearbook.vol.8,1989,p.44-45.

40)이석용,‘섬의 국제법상 지위’,진성사,1988,p.1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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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적이 넓고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중요
한 섬들은 경계획정시 육지영토와 동등한 대우를 받겠지만,면적도 작고 주민도 거의 없
으며 경제적으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섬들은 완전한 효과를 가질 수 없다.그러나 최근
의 중재판정과 사법판결 그리고 국가간 교섭의 결과를 보면 섬들이 육지영토처럼 완전한
효과를 부여받지는 않지만 완전히 무시되지도 않는 그 중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
이 있음을 알게 된다.
구체적으로 섬들이 경제수역 경계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그 섬과 관

련 수역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그러나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섬이 경계선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11...섬섬섬이이이 완완완전전전한한한 효효효과과과를를를 갖갖갖는는는 경경경우우우

섬의 면적이 넓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섬들과 본국의 육지영토 가
까이 위치한 섬들은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획정시 경계선에 육지영토와 동등한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지리학적으로 섬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섬의 면적이라든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육지영토에 유사한 중요성을 갖는 섬들은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획정시 육지영
토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다.예를 들어,그린랜드나 쿠바,하와이,제주도와 같은 섬들은
경계획정시 육지영토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토 가까이 위치하고 있거나 본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섬들은 본토와 직선기준선에

의해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며,그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경계획정시 대륙붕과 경제수역 경
계선에 본토와 동등한 효과를 미치게 된다.

222...섬섬섬이이이 아아아무무무런런런 효효효과과과도도도 가가가지지지지지지 못못못하하하는는는 경경경우우우

경계획정시 무시되는 섬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본국 영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
는 무인도와 등대나 통신시설 정도만이 있는 보잘 것 없는 섬들은 경계획정시 대부분 무
시된다.섬이 해양경계선을 그어야 하는 양국의 중간수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면
적도 작고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아 중요하지 않은 섬들도 경제수역이나 대륙붕 경계선
에 별다른 영행을 미치지 못한다.해양경계선을 그어야 하는 수역에 위치하는 섬으로 양
국간에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상당수는 분쟁당사국들의 영토에
서 멀리 떨어져 중간수역에 위치하고 있는 작고 보잘 것 없는 무인도들이다.이러한 섬들
의 가치는 보잘 것 없지만,이러한 섬들에게 커다란 효과를 부여하게 되면 해양경계선에
미치는 효과는 엄청나게 커진다.따라서 분쟁당사국들은 섬의 영유권 문제의 해결은 뒤로
미루고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에 나서 그러한 섬들은 무시하고 경계선을 긋는 경우가 많
다.

333...섬섬섬이이이 부부부분분분적적적 효효효과과과를를를 갖갖갖는는는 경경경우우우

섬의 면적과 위치,인구와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섬의 경계선에 대한 효과를 완전
하게 인정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섬에 부분적인 효과를 인정한다.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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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으나 완전한 효과를 인정하기에는 보잘 것 없는 섬들과,
본국 영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나 적지 않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섬들에게는 섬의
가치에 합당한 부분적인 효과를 인정하게 된다.섬에 부분적인 효과를 인정하여 경계선을
그을 때에는 경계선을 이동시키는 방법과 경계선의 각도를 조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경계선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섬에게 부분적인 효과를 인정하였던 첫 번째 사례는

1965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간 대륙붕 경계획정이었다.양국간 중간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약간의 주민들이 거주하였던 하르그(Kharg)섬은 양국간 합의에 의해 반쪽효과
(haif-angle)를 부여받았다.양국은 하르그섬을 완전한 기점으로 인정하여 설정된 경계선
과 이섬을 무시하고 그은 경계선의 중간을 지나는 선을 양국간 경계선으로 삼았다.인도
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1969년 Natuna군도에 4분의 3의 효과를 인정하여 경계선을 그
었고,이탈리아와 튜니지는 1971년 합의에서 이탈리아 소유의 섬들에게 반쪽효과를 인정
하였다.영․불대륙붕 사건에서도 중재법원은 영국의 실리제도(Scilly)에 반쪽효과를 부여
하였다.41)
경계선의 각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양경계선에 대한 섬들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인

정하는 경우도 있다.영․불대륙붕 사건에서 중재법원은 소위 「반각방법」(half0angle)을
사용하였다.법원은 프랑스 소유의 우샹(Ushant)섬에서 영국 소유의 실리섬과 Land's
End를 연결하는 직선에 수직인 선을 긋고 그 두 개의 선에 의해 형성된 각을 반으로 나
누는 선을 그어 경계선으로 삼았던 것이다.42)국제사법법원도 1982년 리비아와 튜니지 해
안의 Kerkenna섬에 반쪽효과를 부여하여 섬의 서쪽 끝을 지나는 선과 튜니지 해안의 일
반적방향이 급격히 변하는 지역을 지나는 선을 그어 생긴 각을 2등분하여 이를 경계획정
을 위한 튜니지의 기준선으로 삼았다.43)

444...엔엔엔크크크레레레이이이브브브를를를 설설설치치치하하하는는는 경경경우우우

어떠한 섬이 그 섬을 고려하지 않고 그은 중간선이나 등거리선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거나 반대편 국가의 영토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경우는 그러한 섬에 부분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엔크레이브를 설치하기도 한다.원래 다른 국가의 영토안에 있는 한
국가의 영역을 의미하는 말에서 나온 엔크레이브(enclave)방식은 영․불대륙붕 사건에서
ㅍ 프랑스 대륙붕내에 있는 영국의 채널제도(ChannelIslands)에 12해리의 수역을 설치하
면서 처음 등장하였다.44)
캐나다와 프랑스간 해양경계획정 때에도 캐나다는 영․불대륙붕사건 당시 채널제도에

적용되었던 엔크레이브 방식을 St.PierreandMiquelon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
며,프랑스는 등거리선을 주장하였다.이에 대해 중재법원은 엔크레이브를 설치하게 되면
섬에게 영해만을 부여하는 비형평이 초래된다고 하면서 경계선을 서쪽으로 이동시켜 프
랑스 소유의 이 섬들에게 보다 많은 해양수역을 부여하였다.이어서 이들 섬에게 남쪽 방

41)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1977. paras. 251. 254.

42) Jayewardene, op. cit. pp.357-358.

43)ICJReports.1982.pp.74-75.
44)Anglo-Frenchcontinentalshelfcase.1977.para.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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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200해리까지 대략 10.5해리의 통로(corridor)를 허용하여 St.Pierre와 Miquelon섬
은 버섯과 비슷한 모양의 수역을 가지게 되었다.45)

555...공공공동동동구구구역역역을을을 설설설치치치하하하는는는 경경경우우우

인접국이나 대안국들이 그들의 주장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할 때에는 관할권 주장
이 중복되는 수역을 공동구역(commonzone)로 정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기도 한다.특히
경계선을 그어야 하는 수역에 영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섬이 있다든지 섬의 처리
와 관련하여 타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계획정시 섬의 영향을 받게 되는
수역에 공동구역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다.비록 섬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
지는 않지만,연안국들이 합의에 의해 공동구역을 설치한 사례로는 1979년 말레이시아와
태국간 협정,1980년 아이슬랜드와 노르웨이 간 협정,1974년 한국과 일본 간 협정이 있
다.
아이슬랜드와 노르웨이는 아이슬랜드 섬과 노르웨이 영토인 잔메이엔섬 간의 해양경계

선을 획정할 때,아이슬랜드의 어업에 대한 의존도를 감안하여 너비가 4백해리가 안되는
이곳에서 아이슬랜드에게 200해리에 달하는 경제수역을 부여하였다.이어서 대륙붕 경계
획정을 위하여 3인으로 구성된 調停委員會(conciliationcommittee)가 조직되었는데,조정
위원회는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지역인 쟌메이엔 海嶺 지역에
공동개발구역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46)우리나라와 일본은 1974년 협정에 의해 공동
개발구역을 설치하였다.대륙붕 경계획정의 원칙에 있어서 당시 우리나라는 자연적 연장
론을 주장하였고 일본은 중간선을 주장하였는데,양국은 양국의 관할권 주장이 중복되는
곳을 공동개발구역으로 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ⅢⅢⅢ...소소소결결결

최근 미국 국제법학회에서는 해양경계분쟁의 해결을 위한 규칙과 관행들을 밝히기 위
하여 수많은 전문가를 동원하여 최근까지 체결된 거의 모든 국가간 협정과 주요 사법판
결들을 분석하였다.결론에서 연구보고서의 편집을 맡았던 Charney교수는 해양경계선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국제법 원칙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가까운 장래에 그
러한 강제성있는 규칙이 발견될 가능성도 없다고 하였다.그렇지만 수많은 조약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경향과 관행이 발견되었으니,그것은 등거리선이 대안국 및
인접국간 경계획정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점이라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등거
리선방식이 몰락할 것이라는 일부의 예상은 잘못된 것이며,국가들의 실행을 보면 오히려
등거리선이 더욱 중요해지리라는 것이다.
형평의 원칙이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은 분명하다.그러나 등거리

45)DelimitationoftheMaritimeAreasbetweenCanadaandFrance.1992.paras.31.38.중재재판에 참여하였던
프랑스의 Weil교수는 버섯처럼 생긴 기묘한 모양으로 경계선을 긋는 것은 도저히 법에 근거한 결정으로 보이지
않아 판결에 반대하였다고 하였다.

46)MarkValencia."TamingTroubledWaters:JointDevelopmentofOilandMineralResourcesinOverlapping
Claim Areas",SanDiegoLawReview.vol.23.1996.pp.68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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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가진 나름의 형평성과 경계획정에 있어서의 편리성 때문에 경계획정에 있어서 등거
리선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있어서도 그 목표는 해양법협약
이 규정한대로 형평에 맞는 해결이어야 한다.그러나 경제수역에서는 거리가 특히 중요하
기 때문에 경제수역의 경계선을 긋는 데에는 등거리선 방법이 보다 널리 사용될 수밖에
없다.
섬이 등거리선에 의해 획정된 임시경계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그러나 섬의 면적과 본토와의 거리,
섬의 주민수는 섬의 경계선에 대한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고려사항들이다.경계획정시
섬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 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경계선에 육지영툐와 동등한 효과를 미치는 즉 완전한 효과를 부여받는 섬들이 있는가
하면,경계선에 아무런 영행도 미치지 못하는 섬들도 있다.또한 상당히 많은 섬들은 경
제수역 경계선에 제한적인 효과만을 부여받는데,섬에 부분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방식의
하나로 엔크레이브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경계선을 그어야 하는 수역이 존재하는 섬은
때로는 공동구역을 설치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제제제222절절절 리리리비비비아아아---몰몰몰타타타 대대대륙륙륙붕붕붕경경경계계계획획획정정정 분분분쟁쟁쟁

ⅠⅠⅠ...사사사건건건의의의 개개개요요요

Malta는 지중해의 이태리령 Sicily섬(島)밑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이다.이는 Malta(246
㎢),Gozo(66㎢),Comino(2.7㎢),Cominotto(0.1㎢가 안됨)의 4개의 유인도와 무인암초인
Filfla로 구성되어 있다.Malta와 Italy간에는 대륙붕의 잠정적 개발을 위한 경계를 1970
년 협정에 의거,Sicily와 Malta간 해협의 중간선으로 책정한 바 있고47)Libya와 Tunisia
간에는 1982년 2월 24일 ICJ가 대륙붕경계분쟁에 관한 판결을 함으로써 경계가 확정되었
다.Italy와 희랍,Italy와 Tunisia간에도 각기 경계가 이미 획정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Malta와 Libya는 대체로 대향하는 위치에 있으며 양국간의 최단거리는 183해리이다.양
국간의 대륙붕의 경계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분쟁이 있어 오다가 1976년 5월 23일
Valletta에서 특별협약을 맺어 이 문제를 ICJ에 공식접수 되어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1985
년 6월 3일 ICJ는 Libya와 Malta간의 대륙붕 경계에 관한 판결을 하였다.이 특별제소협
정(特別提訴協定)제 1조는 Libya와 Tunisia간의 제소의 경우와 유사하여,ICJ에 판결을
요구한 사항은 양국간의 대륙붕 경계획정(境界劃定)에 적용될 국제법 원칙과 규범을 밝
혀줄 것과 구체적으로 이 원칙과 규범을 적용키 위한 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써 양국의 전
문가가 실제로 경계를 획정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또한 본건에는 이탈리아가 이해관계 있다고 주장하여 소송참가를 신청하였으나 재판소

는 이것을 기각하였다.(ICJ1984.3.21판결)

ⅡⅡⅡ...쟁쟁쟁점점점사사사항항항

47) Continental Shelf Judgement, ICJ 보고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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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와 몰타간 대륙붕 사건은 1982년 7월 19일 양국간에 합의된 특별협정(Special
agreement)을 국제사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되었다.양국은 이 협정에서 법원에 그
들 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적용할 국제법원칙과 규칙들을 결정해 줄 것과 그들의 합의
로 당해수역에 대륙붕 경계선을 그을 수 있도록 그러한 원칙과 규칙들을 적용하기 위한
현실적 방법들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리비아와 몰타는 양국간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련된 법원에 관해서는 거의 일치를

보았다.1958년 대륙붕 협약에 몰타는 가입하였으나 리비아는 당사국이 아니어서 대륙붕
협약 6조를 적용할 수 없었고,1982년 해양법 협약에는 양국 모두 서명하였지만 아직 협
약자체가 발효하지 못하고 있었다.따라서 양국은 이 분쟁이 국제 관습법에 따라 해결되
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문제는 1982년 해양법 협약이 국제관습법인가 하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해양법 협약 83조48)의 지위와 의미이다.

1982년 해양법 협약 83조는 ‘대향국이나 인접국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국제사법법원 규
정 제 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형평성에 맞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양국 모두 형평에 따른 경계획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그러나 ‘69년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상의 “형평의 원칙”을 답습한 것
으로 그 의미와 관련하여 나라마다 상이한 주장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대향국 및 인접국
간의 경계획정에 아무기준도 제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여기서 리비아와 몰타가
갈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계의 획정을 자연적 연장의 원칙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아
니면 등거리 개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이다.리비아-몰타 경우와 같은 공유대륙붕49)문
제의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1958년 4월 29일 제네바에서 조인된 대륙붕에 관한 협
약에 의하면,이러한 공유대륙붕의 경계획정은 첫째 당해 국가간의 합의에 의하고,둘째
합의가 없으며 또한 특별한 사정에 의해 다른 사유가 정당화 되지 않을 때에는 그 경계
는 중간선 또는 등거리원칙에 의한다는 것이다.(제 6조)50)
하지만 중간선 원칙은 1969년「북해대륙붕사건」에 대한 ICJ의 판결로 확립된 자연적

연장론(Naturalprolongationtheory)에 의하여 심한 타격을 받았고 또다시 자연적 연장론
(自然的延長論)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에 의하여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오히려 중간선원칙이 대륙붕 경계획정문제에 다시 한번 적용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그러나 아직도 제 3차 UN해양법회의에서는 경계획정문제에 관하여 논란이 많으
며 어느 원칙도 확립되었다고 볼수 없는 상황이다.51)

48)제 83조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대륙붕의 경계획정]
1.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국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 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상당한 기간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관련국은 제 XV붕 규정된 절차에 회부한다.
3.제 1항에 규정된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과도적인 기간동안 최종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
다.이러한 약정은 최종적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관련국간에 발효중인 협정이 있는 경우,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련된 문제는 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다.

49) 공유대륙붕(Common continential)이란, 대향하고 있는 국가간에 중단없이 계속되는 대륙붕 또는 인접하고 있는 국

가간에 계속되는 대륙붕을 말한다.

50)홍성화,공유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국제법학회논총 17-1,1972,p44
51)이호진,대륙붕의 범위에 관한 연구,해양정책연구2-1,1986년,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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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IIICCCJJJ판판판결결결요요요지지지

ICJ는 판결에서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그 의의를 상세히 규명 즉 형평의 원리를 적용한
결과는 형평스러워야 하며,대륙붕의 영유권문제는 국제법의 표준에 따라야하기 때문에
두나라가 제시한 자연연장론도 그자체로서 법적 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형평스러운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선언하였다.이어서 ICJ는 실제
적용할 획선방식을 제시함에 있어서 등거선 방식이 절대적이라거나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식의 적용은 배제한다고 하였다.그리고 해안선의 형태가 결정
적인 요소임을 확인하고,그 길이와 굴곡된 상태를 반영하여 획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
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ⅣⅣⅣ...소소소결결결

본건은 유엔해양법조약 체결후 처음으로 되는 대륙붕경계획정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의 판결이다.
본건판결은 유엔해양법조약의 배타적 경제수역제도가 이미 관습화된 것을 인정하고 대

륙붕권리의 기초를 거리개념에 긴밀히 결부시키는 등 대륙붕제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와 결합시켜 논리를 전개한 것이 큰 특징이다.52)
북해대륙붕사건에서 연안국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가 영토의 자연연장이라는 물리적사

실에 결부시킨 이래 자연연장론은 대륙붕경계획정에 있어서 중심적인 개념으로 되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조약 제76조1항은 대륙붕이 200해리미만인 경우에 200해리까지의 해저
와 그 밑을 대륙붕으로 하였다.그 때문에 자연연장과는 무관계로 연안국이 연안으로부터
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해저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또 그런 법제도도 배타적 경제수역
의 제도와 결부되어 규칙이 설정되었다.이것에 의해 재판소는 연안국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기존의 자연연장론을 후퇴시키고 연안으로부터의 거리를 중시하는 이론을
전개하였다.그것은 자연연장론에 입각하여 리비아가 주장하였던 몰타근해의 리프트 지역
에 의한 경계획정을 부정한 근거로도 되었다.
재판소는 대륙붕권리문제에 관해서는 거리를 중시하였으나,경계획정 그것에 관해서는

기존의 형평원칙을 유지하는 자세를 보였다.등거리중간선의 채용이 대향국간 경계획정에
일정한 형평적 결과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북해대륙붕사건이나 영불대륙붕경계획정사건에
서도 지적되고 있다.형평적결과를 얻는 목적으로 등거리중간선을 잠정적으로 채용한 본
건방식은 경계획정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방식을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연안국
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의 기초를 해안으로부터의 거리에 놓고 논리를 전개하였던 본건에
있어서 같은 방법을 채용하였더라도 자연연장을 기초로 한 기존논리와 다른 자체성격의
논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재판소가 취한 경계획정의 방법은 등거리중간선으로 잠정적인 선을 그어 형평적 결과

를 얻기 위해 조정하였으며 조정을 위한 고려사항에 있어서는 몰타가 지중해중 비교적
작은 지리특징과 몰타와 리비아의 관련해안선 길이가 불균형한점을 들었다.

52)山本草二,‘國際法判例百選’,精文堂,2001,p.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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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방법은 몰타가 이탈리아영이라고 가정하고 몰타도에 일정한 효과를 주면서 이
탈리아와 리비아간 가상 중간선을 그어 그선을 북쪽으로 한하여 몰타-리비아간 실제 등
거리중간선을 북으로 이동한 것이다.고려사항을 어디에 기준한지는 모르지만 수치에 관
하여 구체적 설명을 하면 실제중간선을 가상중간선간 사이에서 위도상 18분정도 북쪽으
로 이동하여 형평적 결과가 달성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등거리중간선을 지리형태를 고려하여 이동하는 방법은 영불대륙붕획정사건이후 튜니지

-리비아대륙붕사건,메인만경계획정사건에서 채용되어 왔다.어느 판결도 섬에 본토의 반
분효과를 갖거나 관계국 해안선길이 비율을 고려하는 등 이동의 근거로 되는 지리특징과
수치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건에는 그런 설명이 없었다.
본건에서 이탈리아의 참가신청을 기각하였기에 재판소는 이탈리아의 법적이익에 배려

한다는 판단을 제시,경계획정구역을 이탈리아의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
였다.그 결과 소송당사국이라도 참가국이 아닌 국가의 주장이 판결범위를 규정하는 결과
가 되었다.이점에 관하여서는 여러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표명하였고 학설도 비판이 많
다.

제제제333절절절 한한한...중중중...일일일 EEEEEEZZZ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경경경계계계획획획정정정분분분쟁쟁쟁

ⅠⅠⅠ...사사사건건건의의의 개개개요요요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징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반도의 지리적 조
건으로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갈 최고의 입지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변국가의 상대적 지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열도와 중국대륙에 둘러싸여진

반폐쇄해(半閉鎖海)속에 들어있으며 주변 해역인 동해와 서해 및 동중국해는 모두가
100만㎢ 미만으로 대향한 연안국간의 거리는 어디에서도 400해리를 넘지를 못한다.
즉 우리는 남의 육지영토와 관할수역으로 꽁꽁 막힌 관할내해수역(管轄內海水域)속에

들어있다.그리고 대륙붕(大陸棚)과 배타적 경제수역(經濟水域)들은 모두 주변 연안국들
끼리 그 범위가 중복되는 관계에 있다.53)
따라서 해양관할 수역의 경계를 획정하는 일에서부터 뿌리깊은 대립과 분쟁의 가능성

을 안고 있으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해양적 활동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이런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해양정책을 시행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국가이익이 보장받기 어려운 처지라고 할 수 있다.

ⅡⅡⅡ...쟁쟁쟁점점점사사사항항항

111...한한한국국국---일일일본본본의의의 대대대립립립

일본은 최근 수년 동안 중국과 조어도(釣魚島:다오위다오;중국 명칭)또는 첨각열도
(尖閣列島:일본명)에 대한 영유권을 두고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1996년에

53)김영구,'새 해양질서의 가동과 한/중/일 의 해양 관할권 가동',2002,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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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국간의 국민적 감정의 충돌 현상 까지 빚어내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독도(獨島)의 영유권을 두고 오래 전부터 잠재적인

대립관계에 있어왔다.특히 지난 1996년에는,한국과 일본은 해양법협약의 비준을 계기로
그 동안 유예해 놓았던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문제를 실행해야 하는 때를 맞게 되었는 바,
특히 일본은 한국과의 중첩된 경제수역의 경계를 정함에 있어서 독도(獨島:일본식으로는
타께시마:竹島)가 자국의 영토라고 하는 전제하에 기선을 획선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
고 나온 것이다.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하려면 러시아와는 러-일 어업협정
북방 4개 도서문제,한국과는 한-일 어업협정,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협정 및 독도문제,
그리고 중국과는 중-일 어업협정,센카쿠 열도문제를 해결해야한다.지금 북방 4개 도서
는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고,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일본이 독도문제를 거
론함으로써 EEZ선포에서 발생될 복잡한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일본의 계산을 했
기 때문이다.즉 일본은 지난봄에,200해리 경제수역 범위의 획정에 독도(獨島)를 기점(起
點)으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므로서 독도(獨島)영유권 문제를 한일(韓日)간에 다시
제기하였다.

222...한한한국국국---중중중국국국의의의 대대대립립립

1)해양관할 수역의 경계획정에 있어서 중국의 기본 입장54)

해양법협약체제의 본격적인 가동과 더불어 한국과 중국의 해양정책상 당면과제는 배타
적 경제수역의 설정과 실시에 따른 제반 문제가 핵심적인 논의의 주제가 되며,한중간의
경계획정문제가 배타적 경제수역선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특히 중국
은 이미 센카쿠 섬과 Spratly섬등 영유권분쟁을 치르고 있는 만큼 중간선의 획선의 전
제가 될 직선기선의 획정에 관한 한국과의 예상되는 마찰에 있어서도 결코 쉬운 상대는
아니며,중국은 “계산된 모호선”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일찍부터 200해리 EEZ의 열렬한 옹호자요 지지자였으나 한국 주변국가중에서

최근 (1996/5/16)까지도 200해리 EEZ를 선포,실시하지 않았다.특히 서해는 면적이 약
40만㎢밖에 안되므로 중국과 한국이 200해리를 선포하는데는 경계획정이 문제가 있다.
중국은 1973년 심해저위원회(Sea-Bed-Committee)에 중국이 제출한 작업문서에서 "육

지의 자연연장설"등을 근거로 서해 대륙붕전체가 중국에 귀속된다고 믿고 있으며 그렇
기 때문에 이 해역에서 중간선 원칙 등을 적용하여 200해리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하는
것조차 회피해 왔다.중국 학자인 PaulC.Yuan의 주장에 의하면,전반적으로 해양경계
획정에 있어서 중국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이란,① 육지의 자연연장 개념의 적용 ② 관
계국간의 협의에 의한 결정 ③ 이러한 협의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2)한-중간 해양 관할수역 범위 중복의 현황55)

54)김영구,'한중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법적기준의 고찰',1997,
http://hanara.kmaritime.ac.kr/%7Ekimrokn/papers/papers/papers24.html

55)韓中간의 EEZ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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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한국 어업자원 보호수역과 일-중 간 어업협약상의 보호구역의 중복이다.한국은
서해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있는 한국의 중요한 인접국이다.한국은 일본과는 일찍
(1952년)부터 어업 협력 문제를 협의하고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1965년)하였으나 1990년
대 초까지 중국과는 아무런 접촉이나 협의를 가진 바가 없다.일본과의 사이에 있는 동해
의 면적이 100만 km²인데 비해 중국과의 사이에 있는 황해의 면적은 그 절반도 안되는
40만 km²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한국과 중국이 어업을 비롯한 해양이용문제에 관해서
이 처럼 아무런 협의나 협정이 없이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이러한 사실상의 접촉 중에는 어업수역 및 해저자원 개발광구의 중복이라는 문제가 있

다.좁은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이러한 중복 문제는 어느 면에서는 필연적인 것이라
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동안 두 국가 간에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든 관계로 이러한 관할
수역 주장의 중복과 마찰의 문제를 정식으로 협의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
이 성숙되지 못했었다고 하는 변명은 이제 더 이상 한국과 중국 간에 적용될 수 없을 것
이다.즉 양국 간의 해양경계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러한 관할 수역 범위의 중복문제도
일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일.중어업협정은 1975년 일본과 중국간에 체결 발효
된 양자협약이다.일본은 한국전쟁이 종료된 직후(1955년)에 벌써 민간어업협정을 중공과
체결하여 황해어장에서 일본어선의 활동기반을 확보하였다.이 민간어업협정은 4차례에
거쳐서 연장,발효되었으며 1972년 일.중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공식적 협약을 위한 협의
가 진행되어 1975년 8월 15일에 일.중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둘째,해저개발광구의 중복이다.중국 정부는 1992년 황해와 동중국해에 새롭게 해저

개발광구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 중국의 북부 광구(NorthernAcreage)의 일
부가 1970년 한국이 선포한 해저 개발광구 중 제4광구와 중복되고 있다.미국무성 전문가
의 비공식 측정에 의하면 그 중복된 면적은 25.66㎢라고 한다.
이 1975년 日本-中國 간의 漁業協定상 제1보호구 및 기선선망 보호구 의 일부가 한국

의 평화선 선언에 의거한 어업자원보호구역과 중복되고 있다.日中간의 어업협정은 양자
조약이므로 한국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당연하나,한국의 평화선 선언은 불특
정 다수국에 대하여 한국의 주권적 권한을 선포한 것이므로 중국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
의 주장은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한국 정부가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
하는 이 어업자원보호구역에 중국이 그 내국민이나 일본에 대하여 어업권을 부여하는 것
은 한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한국 중국간의 국교가 수립된 이후에 한국
정부는 당연히 이러한 문제에 관련해서 중국 정부와 이미 협의를 가졌으리라고 짐작되나
공식적 기록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셋째,중국 영해법의 문제56)이다.양자강 입구의 섬들,특히 그 하구(河口)에서 69해리

나 돌출해 있는 섬,퉁따오(童島)에서 중국의 관할수역 범위를 기산(起算)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한중(韓中)간의 경계획정에 있어 중요한 잠재적 논점이 되어 왔다.중국이
그 직선기선을 공시함에 있어 종래 우려해 오던 문제의 암초들을 모두 그 직선기선의 기
점으로 공표하였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 기준

http://hanara.kmaritime.ac.kr/%7Ekimrokn/papers/papers/rep4.html
56)남사군도분쟁,http://kida.re.kr/shell-cgi/woww/wowwdataread.pl?board=woww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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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함에 있어서 심각한 이견(異見)과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ⅢⅢⅢ...소소소결결결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맞닿아 있고 일본과는 대항하는 위치에 있는 반도국의 입지에서
경계획정의 문제는 불가피한 것이다.그렇다면 경계획정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논의점이 된다.
세계적으로 분쟁과 해결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일반적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가장

좋은 방법은 분쟁당사국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합의를 통한 문
제의 해결도 결코 용이한 방편이 될 수는 없다.자국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 양보할 국가
는 상식적으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리고 재기된 해결방법이 서로 양분하는 방법
이다.똑같이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형평성있게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이밖에 한-일 간에는 대륙붕 경계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는 2028년 6

월 22일 이후에는 어차피 합의되어야 하는데,대륙붕의 경계문제에 관한 한,이 협정이
타결되던 1970년대와는 다르게 국제판례와 국가 관행이 소위 지질학적 요소에 대한 비중
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오끼나와 해구(海溝 :trough)에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는 한국적 경계이론이 설득력을 많이 상실하고 있으므로 한일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도
심각한 진통을 겪어야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한-중 간에는 1998년 기본적 골격이 타결되고 지난 2000년 8월 3일 정식 서명

되었으나 언제 발효될지 불투명한 한국과 중국간의 어업협정은 경계문제를 회피한 잠정
적 합의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등 힘든 문제가 많이 산재해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는 꾸준한 연구와 당면의 과제를 성취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어

려운 문제는 회피해 보자는 안이한 정책적 자세를 버리고,하나하나의 사항이 영토와 국
가 적 안위를 포기하거나 직접적인 발달 결과를 가져올 것 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우리는
해양적 문제의 해결에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52 -

제제제555장장장 수수수산산산자자자원원원을을을 둘둘둘러러러싼싼싼 분분분쟁쟁쟁사사사례례례

제제제111절절절 한한한국국국과과과 일일일본본본과과과의의의 어어어업업업분분분쟁쟁쟁

ⅠⅠⅠ...개개개요요요

한․일 양국 어업질서는 1965년에 체결한 어업협정(이하 ‘구협정’이라 함)에 의해 33년간 유
지되어 왔지만,1996년 한․일 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됨과 동시에 새로운 해양법
체제인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를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해양법체제에 맞는 어업협정으로 개정해
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따라서 1996년 양국 정상은 EEZ경계획정을 위해 조속히 협의
해 나가기로 합의하고,5월 제1차 실무자협상을 시작한 이후 1997년말까지 10차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상당부분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57)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경제수역의 폭과 동해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과 전통적 조업실적의

인정기간 등 몇 가지 쟁점에서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결렬되었다.따라서 1998년 일본은 일방
적으로 구협정을 종료한다고 통보함으로써 구협정은 1999년 1월 22일 종료하게 되었으며 일본
의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1980년 이후 양국간에 유지되어 온 ‘자율규제조
치’의 중단을 일본에 통보하고 대형트롤어선이 자율규제수역으로 분류되었던 일본 북해도 연안
수역에서의 명태잡이 조업을 강행하였다.
이렇듯 양국간 긴장이 계속되자 1998년 3월 양국 외무장관 회담과 동년 4월 런던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 정상회담(ASEM)회의에서 양국 외무장관은 어업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으
며,그후 7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거쳐 1998년 10월 9일 새로운 어업협정이 가서명되고 1999년
1월 23일 새로운 협정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어업협정과는 별도로,1998년 10월부터 시작된 어업실무협상이 새로운 협정의 발효일

까지 타결되지 않아 양국어선은 상대국의 EEZ에서 전면적으로 철수해야만 하였고,그 후 1999
년 2월에야 실무협상이 타결되어 서로 상대국 EEZ에서 조업할 수 있게 되었으나,이 과정에서
쌍끌이어선에 대한 누락문제가 제기되고 추가협상을 통하여 동년 3월 한국의 쌍끌이 어업문제
가 타결되었다.

ⅡⅡⅡ...협협협상상상의의의 진진진행행행

1996년 5월에 일본 동경에서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제1차 회의가 개최되고,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8월이후 양국은 어업회담과 EEZ경계획정회담을 별도로 개최하게 되었으나 1997
년 6월까지 6차례의 어업회담과 2차례의 EEZ경계획정회담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즉 독도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이가 크고,또 일본의 새로운 직선기선에 대하여 우리정부의 이의
제기 및 우리어선의 피납 등으로 협상은 진전되지 않고 답보상태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1997년 6월에서 7월초까지 한국어선 ‘오대호’,‘909대동호’‘수덕호’,‘덕용호’,

‘대양호’를 자국의 신영해 침범혐의로 나포하게 되자 양국은 직선기선 및 독도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EEZ의 경계획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공동인식속에서 어업협정을 먼저 개정한다는 전
57) '해양수산백서',http://www.momaf.go.kr/data/white.as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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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에 잠정어업협정체제 문제가 논의되었다.
그 결과 양국은 양국의 연안으로부터 일정 폭의 EEZ설정과 동 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관할

권 인정,상대국 어선의 입어허용 및 그 외측 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유보한다는 것에 합의하였
으나 한국 “개림호”의 나포,일본 국내여론의 반발 등으로 최종타결을 이루지 못하고 1998년
1월 일본정부의 구협정 종료의사가 한국에 전달되었고,한국은 기존협정과는 별개로 운영되던
자율규제조치의 시행을 중단한다는 서한을 일본정부에 통보하여 맞대응하였다.58)
일본의 구협정 종료통보로 종료일까지 새로운 협정이 발효되지 못할 경우 한․일 어업관계는

무협정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양국의 피해를 막기 위한 새로운 협정의 협상시한은 1999
년 1월 23일까지 정해진 것이다.한편 일본의 협정종료 통보조치는 협정이 유효한 1년 동안은
한국어민의 어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었으나,한국의 자율규제조치의 중단은 통보일로부터 즉시
적용되어 일본의 북해도에서 새로운 어업마찰로 나타났다.즉 일본어선에 대하여 조업이 금지
되는 수역에서 한국의 대형트롤어선이 1998년 1월일부터 조업을 개시하였으며,이에 대한 일본
어민의 반발은 일본 정치권 및 정부에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양국은 협상을 조기 타결한다는 공동 인식하에 1998년 11월 일본 가고시마에서 열린

한․일 각료간담회에서 정식 서명되고,1999년 1월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1999년 1월 22일
양국간에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UN해양법협약 체제에 부합되는 새로운 어업협정이 발효되
었다.
그러나 1999년 1월 22일 새로운 협정이 발효되어 중간수역과 EEZ수역은 설정되었지만,EEZ수

역에서의 상대국 어선에 대한 조업조건에 관한 합의가 없어 9월이후 한국과 일본은 다시 수산당국
자간 협상을 시작하였으며,동년 12월 제2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의에서 2000년도 상대국 수역에
서의 입어조건과 중간수역에서의 자원관리방안에 합의하였다.

ⅢⅢⅢ...한한한․․․일일일 어어어업업업협협협정정정의의의 주주주요요요 내내내용용용

111...연연연안안안국국국의의의 EEEEEEZZZ인인인정정정

한국은 동해 연안으로부터의 35해리 및 울릉도로부터의 35해리 거리에 해당하는 곡선을,일
본은 일본연안 및 오끼군도로부터의 35해리 거리에 해당하는 곡선을 직선으로 하여 그 내측을
각각의 EEZ로 하였다.특히 울릉도 주변의 35해리 수역은 일본의 오끼군도 수역과 연계하여,
울릉도 북측 수역과,일본의 오끼군도 서쪽 수역을 각각의 EEZ에 포함되도록 하였다.이는 구
협정에서의 12해리 어업전관수역보다 외측 관할수역이 매우 넓어진 것이었으나,한국어선의 일
본수역 조업을 가능한한 계속한다는 입장에서 배타적경제수역 폭을 최소화한 결과라 할 수 있
다.59)
또한 대한해협에서는 1974년 체결된 ‘북부대륙붕경계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륙붕의 경계

선을 경계로 연안쪽을 각각 EEZ로 하고 제주도 동남부 수역에서는 양국이 주장하는 중간선을
포함한 중간수역 경계까지를 각각 EEZ로 설정하였다.한편 EEZ는 연안국법률의 적용수역으로
외국어선이 이들 수역에서 조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안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
다.

58)前揭,'해양수산백서',p.535.
59) 前揭,'해양수산백서',p.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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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중중중간간간수수수역역역의의의 설설설정정정

1)동해 중간수역

어업협상과 동시에 EEZ경계획정 협상이 시작하였으나,독도에 대한 입장차이로 경계획정이
어려워지자 1997년 10월 어업협상을 EEZ경계획정 문제와 분리하여 EEZ경계가 획정될 때까
지 잠정적인 조치로서 양국 주변수역의 일정거리까지 EEZ를 갖고 그 외측은 공해와 유사한 성
격의 수역을 설정하게 되었다.즉 독도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일
양국간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정수역에 대하여 EEZ를 가지고 특
정수역에 대해서는 공해와 유사한 성격의 중간수역을 갖는 잠정적인 조치의 어업협정을 체결하
였다.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을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양국의 첨예한 입장차이는 어업협정에서

의 최대의 쟁점으로 결국은 양국주장의 가운데 선인 동경 135도 30분으로 합의하게 되었으며,
동해에서 남북간의 군사분계선인 북방한계선(북위 38도 37분 00초)이북에서는 사선으로 한국․
일본․러시아의 등거리점이 되는 수역과 연결하여 각각 중간수역의 경계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협상의 결과로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위치하게 되었고 중간수역에서는 어선에 대한 단

속권의 행사방식은 기국주의가 적용되며,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호․관리 및 최적이용을
위해서 양국이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제주도 남부의 중간수역

제주도 남부의 중간수역은 양국이 주장하는 중간선을 포함한 비교적 좁은 수역으로 설정하
고,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는 동해 중간수역에 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일
본은 대륙붕공동개발구역의 동쪽 경계선인 일본의 조도(鳥島)및 남녀군도(男女群島)와 제주도
동단과의 중간선인 좌표 1번에서 6번까지를 어업협정에서의 중간선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고,
한국은 일본의 조도와 남녀군도를 EEZ설정의 기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새로운 중
간선을 주장하여,결국 양국에서 주장한 중간선을 포함한 제3의 직선경계를 이용하여 중간수역
을 설정키로 합의하였다.60)
한편 중간수역의 남부는 3국의 권원이 중복되는 수역으로 한․일 양국이 주장하는 EEZ권원

이 서로 달라 중간수역을 좌표로 명시하지 않고 특정한 점을 통과하는 5개의 직선과 한국 EEZ
최남단 위도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중간수역으로 합의하였다.

333...EEEEEEZZZ에에에서서서의의의 전전전통통통적적적 조조조업업업실실실적적적 상상상호호호인인인정정정

구협정 체제하에서 양국어선은 오랜 동안 어장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새
로운 어업협정으로 일시에 어장을 상실한다는 것은 사회․경제적인 혼란과 더불어 당해 어업자
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므로 어장상실로 인한 어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EEZ설정과
함께 UN해양법협약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전통적 조업실적을 인정하여 각국의 EEZ에서의 조
업을 상호 허용하기로 합의하고,일본의 서한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명기하였다.

60)박희권,박찬호,'해양법과 동북아시아',국제해양법학회,2001,p.13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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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한국은 한국어선의 일본 연안어장 의존도를 고려하여 5년간의 EEZ입어를 요청
하였으나 잉여자원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연안국의 재량이며 일본어업인의 피해의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협상결과는 3년으로 합의되었다.또한 양국간 어획량 차이는 3년간에 걸쳐 등량이 되
도록 한다는 것에도 합의하였다.

444...협협협정정정의의의 성성성격격격과과과 유유유효효효기기기간간간

신어업협정은 양국의 EEZ경계획정에 우선하여 양국의 EEZ를 협정수역으로 하는 잠정적으
로 체결된 어업에 관한 양국간 조약이기 때문에 영토문제나 영해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이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협정종료 의사

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협정은 종료되나,종료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
다.

555...협협협상상상체체체결결결의의의 의의의의의의와와와 이이이행행행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 발효는 동북아 수역에 있어 유엔해양법 체제에 맞는 새로운 어업질
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고,아울러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전통적 조업실적을 인정하여
상대국의 허가에 의해 상호 입어조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협정 발효후 한국어선과 일본어선은 연속 3년간 할당량의 20%정도만 어획하는 낮은

소진율을 보였는데 이는 일부 어업인들이 새로운 어업협정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까다로운
조업조건 및 쿼터량의 절대치를 차지하는 고등어,오징어 어장이 우리 EEZ내에 형성되어 있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999년에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은 발효(1999.1.22)후 3년이 경과되는 2002년 1월 22일

이후 일방의 체약국이 협정종료를 상대체약국에 통보할 경우,통보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동 협정을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양국은 현행 협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어획할당량 및 입어조건 등에 대한 12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최종합의에
이름으로써 동 협정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한편 서해중부 수역인 북위 34도에서 북위 35도 30분 사이의 일부 어장에서 우리어선과 어장

경합이 우려되는 일본의 이서저인망,오징어채낚기,연승어업에 대해 동 수역을 조업금지수역
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한국 중형기선저인망어선 및 일본 근해저인망어선에 대하여 동경 128
도 이서수역에서 동일 망목 규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동 수역은 우리 중형기선저인망어선
의 주 조업수역이 아니며,현재까지 동 수역에 조업실적이 없어 실질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
망된다.

제제제222절절절 한한한국국국과과과 중중중국국국과과과의의의 어어어업업업분분분쟁쟁쟁

ⅠⅠⅠ...개개개요요요

한․중 양국은 1992년 8월 한․중 외교관계가 수립됨을 계기로 양국 최대의 현안인 어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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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 12월부터 정부간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시작하였다.그러
나 전통적으로 우리수역에서 조업의존도가 높은 중국측은 영해 12해리를 제외하고 그 이원 수
역에 대하여는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었다.61)
이후 양측은 1998년 11월까지 19차례의 협상을 거치면서 일정 수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

하고 그 외측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연안국의 EEZ로 편입되는 과도수역을 설정하는 방안에 합
의함으로써 1998년 11월 가서명하게 되었다.
그후 가서명된 어업협정의 후속절차 이행 및 상호 입어교섭을 위한 수산당국간 회담을 개최하였으
나 양자강 보호수역 문제로 중단되었다가 2001년 4월 한․중 차관급 회담에서 양국간 최대의 쟁점
인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와 업종별 세부 조업조건을 최종 타결하고 2001년 6월 30일 외교공한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한․중 어업협정이 공식 발효하게 되었다.

ⅡⅡⅡ...한한한․․․중중중 어어어업업업협협협정정정의의의 협협협상상상과과과 발발발효효효

양자강 보호수역 문제로 중단되었던 수산당국간 회담은 2000년 4월 해양수산부 차관의 방중
을 계기로 5월부터 재개되어 9월에는 자국 EEZ에서의 상대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
(안)을 상호 교환하였다.
그러나 수산당국간 회담에서 최대의 쟁점인 협정 제9조상의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문제와

양국 EEZ입어규모 등에 대하여는 양측이 입장에 큰 차이를 보여 협상진전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조업유지수역 범위에 대하여 우리측은 협정문안상 일부 수역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

음을 근거로 우리 EEZ권원이 미치는 범위까지는 최소한 현행조업유지수역으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고,중국측은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남쪽 한계선은 중․일 잠정조치수역 북쪽 한계선인
북위 30도 8분선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호 입어척수 및 어획할당량에 대해서는 우리 EEZ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조업척수

가 우리어선이 중국 EEZ에서 조업하는 조업척수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우리측은 상대국
EEZ내 입어규모를 대등하게 결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중국측은 전통적 조업실적에 대한 인
정을 요구하였고,우리 EEZ에서의 최초 입어요구량도 중국 EEZ내 우리어선의 요구량보다 5배
이상을 요구하였다.
한편 입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정부에서는 통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일 어업협상

을 교훈삼아 정확한 조업통계 확보에 노력하였고,어업인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
하여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어선의 우리수역에서의 정확한 조업실태 파악과 중국 통계의 검증을 위하여

중국어선의 긴급피항실적,어업지도선 및 해양경찰청 경비정을 통한 일일 관측결과,위성영상
사진 판독 등을 분석하는 한편,현장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로부터도 중국어선 동태에 관
한 일일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1년 4월 한․중 차관급 회담에서 양국간 최대의 쟁점인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와 업종

별 세부 조업조건을 최종 타결하고 2001년 6월 30일 외교공한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한․중 어
업협정이 공식 발효하게 되었다.

61)해양수산부,'한중어업협정에 관한 연구',2002,p.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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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한한한․․․중중중 어어어업업업협협협정정정의의의 주주주요요요 내내내용용용

한․중 어업협정은 16개 조항의 본문과 2개의 부속서 및 양해각서로 구성되었으며,협정수역은 어
업에 관한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공동어로와 공동규제를 하는 잠정조치수
역,공동어로 및 공동규제를 하되 협정발효 4년 후 연안국의 EEZ로 편입되는 과도수역,현행의 조업
질서가 유지되는 현행조업유지수역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고,이 외에 입어허가절차,긴급피
난,어업공동위원회 개최,협정 유효기간 및 종료 등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62)
이와 함께 상대측 과도수역에서 조업하는 자국어선의 조업척수도 우리어선은 중국 EEZ조업척수
를 포함하여 실제 조업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고,양국어선의 조업척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과도
수역 존치기한 만료(2005년 6월 30일)이전인 2005년 1월 1일부로 대체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또한 과도수역이 협정발효 4년 후 연안국의 EEZ로 편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동 수역에서 조업하는
상대국 어선은 과도수역 존치기한 중에도 조업표지판 부착,공동 제휴순시 등을 실시하기로 하여 과
도수역 관리를 잠정조치수역과 차별화하였다.

제제제333절절절 한한한국국국과과과 러러러시시시아아아와와와의의의 어어어업업업분분분쟁쟁쟁

ⅠⅠⅠ...개개개요요요

러시아 수역은 다른 원양수역과는 달리 우리 바다와 연접해 있어 어장간 거리가 짧아 어업경
비 소요가 적고,조업관리가 용이하며,우리나라 원양어업의 3대 어종인 명태의 총 생산량중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어장이다.
특히 신 한․일 어업협정 이후 북해도 수역 명태 트롤어선이 철수함에 따라 북양 트롤어선은

대체어장이 전무한 상태로 현재 러시아 어장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 수역에서의 어획쿼터의 확보는 1991년 9월 체결된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양국

간 교대로 개최되는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정부간 쿼터와 러시아 경제개발부 소속
옥션위원회에서 자국어민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한 후 유찰물량에 대해 외국에 개방하여 입찰
을 실시하는 국제입찰쿼터 등 2가지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측의 어선별 쿼터배정은 정부간 쿼터 및 민간쿼터가 확정되고 난 후 한국원양어업협회

북양트롤위원회에서 어선별로 배정하는데,어선별 톤급과 마력을 기준으로 하여 비율에 따라
배정하며,어획쿼터 배정이 확정되면 러시아 국가어업위원회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 러시아 수
역에서 조업한다
오호츠크공해(피넛홀)에 대해 러시아연방 최고회의에서는 1993년 4월 오호츠크공해 어업자

원보존조치 결의안을 채택하고 조업국에 대하여 오호츠크공해에서의 조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
청함에 따라,그 후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1995년 7월에 폴란드가,그리고 동년 8월에는 중국이
오호츠크공해 조업중지에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도 1993년부터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오호츠크공해에서의 조업을 자제해왔고,1995

년 이후 한․러 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한국어선 역시 자율적으로 조업을 중지한 상태이다.63)

62) '해양수산백서',http://www.momaf.go.kr/data/white.asp,p.580..
63) '해양수산백서',http://www.momaf.go.kr/data/white.asp,p.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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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냉냉냉동동동운운운반반반선선선 ‘‘‘아아아도도도니니니스스스호호호’’’사사사건건건

111...사사사건건건의의의 개개개요요요

2000년 12월 한국의 냉동운반선 ‘아도니스호’가 러시아 연방 EEZ내에서 우리나라 원양
어선이 어획한 명태 및 대구등을 인수 전재한 후 현지를 이탈하기 직전 캄차카 특별해양
검사국소속 검사관으로부터 선장이 제출한 문서와 선적증권에 기재된 화물의 수량이 어
창에 적재되어 있는 물량과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되었다.
그러나 ‘아도니스호’에 물량을 전재한 한국의 북양트롤선(6척)은 러시아당국으로부터

송신되는 교신내용을 사전에 감청하고,통신수단을 두절한테 부산으로 귀항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6척에 승선하고 있는 러시아 감독관을 러시아 항구에 하선시키지 않은 채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본인들의 양해만을 구한 채 귀항함으로써 감독관의 불법납치라는
명분까지도 러시아에 제공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22...쟁쟁쟁점점점사사사항항항

1)러시아측의 입장

러시아는 감독관의 생사확인을 불가능케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통신을 두절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및 러시아국내법을 위반한 조치이고,냉동운반선의 적재물 확인결과 심각
한 자원훼손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한국정부는 한국트롤선 6척을 즉각 러시아항구에
입항해야 하며,상기 두가지 조치에 불응할 경우 군함과 항공기를 동원하여 추적할 것이
며 무기사용도 불사한다고 주장하였다.

2)한국측의 입장

트롤선은 비무장선인 상업선으로 군함 및 항공기의 무력불사를 언급한데 대하여 유감
을 표하고,통신수단을 즉각 개방할 것이며,러시아감독관의 안전을 보장함과 더불어 감
독관의 동의하에 귀항중이라고 통보하였으며,본 사건의 원만한 해명을 위하여 즉시 회
의를 제의하였다.
또한 한국트롤선은 벌금 납부,경비정 및 항공기 수색으로 인한 경비부담,조업일지 사

본 제출 등 관련사항에 합의하였다.64)

333...재재재판판판결결결과과과

2001년 1월 캄차카주법원은 ‘아도니스호’선장에 선적화물 관련서류의 허위기재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은폐물량은 자원을 훼손한 불법어획으로 인정하여 압수 경매
키로 하였다.

64)해양수산부,‘주요 EEZ연안국의 외국인어업 규제정책’,2002,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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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소소소결결결

그동안 러시아의 EEZ내의 임검권 행사는 어획쿼타를 할당받고 러시아어업위원회에서
발급한 허가장을 소지한 북양트롤 조업선에 한하고 어획물을 전재받은 운반선에 대해서
는 큰 관심이 없었으나,러시아 수산업법상 운반선도 어선으로 규정하고 어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직접 단속의 대상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조업선에 대한
간접적인 감독권의 행사라고 생각하거나 조업선과 운반선을 동시에 점검함으로써 자원훼
손행위를 방지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 관계당국은 조업선과 운반선을 무차별적으로 감시

하고 조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북양트롤선에 할당된 쿼타를 정확히 소진하고,운
반선에 전재할 경우에도 기록과 전재수량이 일치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조업선에 승선하고 있는 감독관 처우와 관련하여 선장 및 선적국에 대한 외교적인 면과
국제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를 제기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ⅢⅢⅢ...북북북양양양트트트롤롤롤선선선 333척척척 강강강제제제예예예인인인 사사사건건건

111...사사사건건건의의의 개개개요요요

러시아는 자국 수역내에서 조업중인 주변국 어선들이 자국에 할당된 양보다 선박에 승
선중인 자국 감독관의 묵인하에 많은 양을 추가어획하고 있다는 정보하에 수시로 검문
검색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2000년 3월 한국 북양트롤어선(3척)이 러시아 경제수역내에서 정부간 쿼타로 각사에

할당된 어획쿼타를 소진한후 추가쿼타의 할당을 기대하고 양상에서 대기중 러시아 연방
환경보호위원회 캄차카 특별 해양검사소 주관의 합동수사대에 검색을 받은 결과,할당된
쿼타이외의 어류어획이 확인되어 캄차카 항구로 강제 예인뒤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되었
다.

222...쟁쟁쟁점점점사사사항항항

1)러시아측의 입장

캄차카하에 예인된 3척의 트롤선에 대한 하역작업과 초과어획량 검사결과 초과어획량
이 2,300톤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2)한국측의 입장

관계자의 입회가 불허된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러시아측의 결과 발표는 승복할 수 없으
므로 재검량을 주장하고 3명 선장을 구속한 것은 한․러어업협정 및 유엔해양법협약에 위
반됨을 지적하고,캄차카지방법원에 보석 식방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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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재재재판판판결결결과과과

선장의 구치소 구금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3조와 러시아형사소송법에 위반되므로 보석
석방하고,선박 및 어획물 압류에 대해서는 2심재판을 거쳐 압류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
고 선가 및 어획물의 담보금 납부로 선박과 어획물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444...소소소결결결

한국정부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조업발생 방지를 위한 업계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게 되었으며,본사건과 관련된 트롤선 3척은 어업허가 정지처분
을 받았으며,러시아정부는 자국 수역내에서 조업하는 선박에 대한 관계기관들과의 유기
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특히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러시아 감독관
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매년 개최되는 한․러어업위원회 합의의사록에 사건관련 선박이
재차 불법조업에 관련될 경우에는 허가장을 취소할 것임을 명시하게 되었다.65)

제제제444절절절 공공공해해해상상상의의의 어어어업업업분분분쟁쟁쟁

ⅠⅠⅠ...개개개요요요

베링 공해는 1970년대 후반 러시아와 미국이 200해리 EEZ를 선포함에 따라 양국의 관
할 수역에 들어가지 않은 폐쇄된 공해로서 이 수역에 대한 인접 연안국들인 러시아와 미
국은 생물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할 주도적인 권한이 두 연안국에게 주어져 있음을 주장해
왔다.이 수역에서의 경계내외 분포자원인 명태의 남획과 자원 감소 등에 대하여 관련
연안국들과 원양어업국들간에 NAFO수역의 예와 같은 극심한 어업 관할권에 관련한 대
립은 눈에 띄지 않는데,그것은 세계 정치무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
과 러시아 두 국가가 연안국으로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었다.특히,이 두 연안국 중 미
국이 공해 경계내외 분포 자원의 보존 관리의 중요성을 환경 문제와 연계시켜 주도적으
로 강조해 오고 있다.
처음 도넛츠 홀이 생겼을 때부터 자원 감소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아니다.그러나 미

국이 1976년 어업자원 보존관리법을 선포하고 철저한 자국수역내 어업의 미국화를 지향
해 온 이후 미국의 EEZ인 동부 베링해 수역 내에서의 어획량 감소가 축출당한 외국어선
들이 도넛츠 홀에서 명태를 남획하는 것과 관련 있음을 주장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베링 공해의 경계내외 분포자원 문제의 중요성 및 의의를 다음 3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첫째,경계내외 분포자원의 관리와 관련한 해양법상 규제의 미비,둘째,원양어
선단의 인접공해에서의 남획뿐만이 아니라,관련 연안국의 EEZ내에서도 남획과 적절한
자원관리가 부재한 결과였다는점,셋째,안정된 지역 수산기구의 부재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이러한 점들의 고찰을 위하여 이후,베링 공해상의 조업의 역사와 관련문제들을
서술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65)해양수산부,‘주요 EEZ연안국의 외국인어업 규제정책’,2002,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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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베베베링링링공공공해해해상상상의의의 조조조업업업역역역사사사와와와 관관관련련련문문문제제제점점점

111...어어어업업업진진진행행행의의의 역역역사사사

과거 북태평양 전체 수역에 있어서의 어업관리는 최근까지는 북서대서양과 같이 안정
적인 지역 수산기구에 의한 체계적인 어업관리가 행해지지 못했었다.그것은 생태학적 지
역적 기준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세심한 관리에 필요한 북태평양 수역에서의 기반시설
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게다가 연안국들의 정책도 등수역의 생물자원을 합리적으로 이
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관성이 배제되어 있었으며,주로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것이었다.
도한 이들 정책들은 초기에는 국가적 이익과 해양 생물자원 보호라는 두 가지 대립되는
제도의 시행 목적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혼동하여,국가적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이러한 연안국 정책,사회기반의 미비 등 다수의 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이 수역에서는

여러 환경 문제들이 어업에 관련하여 발생해 왔다.북태평양에서 해양 생태계에 위협이
되었던 문제들은 다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첫째,부수어종어획으로서 해양 포유
동물이나,바다새 등 목표로 하지 않는 생물들이 유자망 등의 어구에 걸려 포획되는 경우
둘째,불법적인 연어어업 셋째,명태자원의 감소 등이다.
1977년 미국이 어업자원 보존관리법을 제정한 전후로 일본,한국 등의 원양어업국들은

베링 공해로 어선을 철수시켰으며,미국 EEZ이내의 모든 어업의 미국화가 진행되고,명
태자원에 대한 생태 연구에 의해 도넛츠 홀에서의 명태 어업이 인접 EEZ의 자원량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따라 미국과 소련의 양대 베링 공해 연안국들은 서로 협력하여 이
수역의 명태 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그러한 과정에서1993
년부터 도넛츠 홀 명태어업은 특정한 지역관리 체계가 성립될 때까지 어업국들의 자발적
인 어업 중단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특히 도넛츠 홀을 비롯한 베링해의 어업 진행 과
정은 연안국의 자원에 대한 권리 강화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66)

222...북북북태태태평평평양양양에에에서서서의의의 다다다자자자간간간 어어어업업업협협협력력력의의의 역역역사사사

북태평양 베링해역은 상업적으로 가치가 높은 어종이 풍부한 수역으로서 이 수역을 관
리하기 위한 여러 협약이 존재해 왔다.이 수역에서의 최초의 협정은 베링해의 넙치 어업
의 보존을 위하여 1923년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체결된,태평양 넙치 위원회가 있으며,
1930년 프레이저 강으로 회유하는 연어의 일종인 Sockeyesalmon의 보호와 관리를 위
하여 역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태평양 연어 어업위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역시 미
국과 캐나다 사이에 태평양 연어 어업위원회가 체결되었고,1952년에는 북태평양 물개 위
원회가 설립되었다.1956년에는 소련과 일본이 오호츠크해,북태평양 베링해의 자원관리
에 대하여 북태평양 공해어업협정을 체결하였으며,이 협정에 의해 협정 수역 내의 게,
대구,송어,연어 등의 쿼터를 배정하였다.그러나 북태평양 수역에서의 어업관리는 해양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었으며,대게 일시적으로 규모가 큰 원양어업국의 어선진

66)해양수산부,'국제업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2002,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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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나 성장을 막는 데 그 목적을 두었으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구라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그다지 진지하게 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다자간의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수산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노

력이 행해졌다.이러한 노력의 과정은 다음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첫째,과학
자,법률가,외교관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북태평양의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지역을
근간으로 한 관리 기준을 세운다.둘째,보다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원보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설립한다.셋째,동수역에서 어업하는 모든 국가들과 협력에
도달하기 위하여 협상을 시도한다.넷째,모든 자원 이용자들에게 협정의 결과 탄생한 권
고사항을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독립적인 어업 감시ㆍ통제를 시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
한다.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1952년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보존제도를 이행하기 위하여
INPFC가 설립되었으나,이 위원회의 설립 의도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어선들이
북태평양 베링해로 진출하는 상황을 일시적,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이렇
게 설립된 INPFC는협약 당사국이 미국,캐나다,일본 qnS이었기 때문에 그 외의 신흥
원양어업국인 러시아,한국,중국은 이 기구의 규제 밖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영향력
이 크지 못하였다.
이에 반하여 1992년에 설립된 PICES북태평양 해양과학기구는 회원국의 수도 확대되

었고 생태계를 근간으로 한 자원관리를 위하여 과학적 조사 활동을 주로 하여 운영되어
왔으나,정책적인 기능 면에서는 충실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그러므로 결국 경계내외 분
포자원에 대한 생태계의 과학적 정보를 배경으로 한 포괄적인 보존 관리 기구는 존재하
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태평양에서의 공해어업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기구는 특정어종을 보호하

기 위한 것과 특정 국가의 무파별적 어업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특
정 어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은,1930년의 태평양 연어 어업위원회,1952년의 북태평양 물
개 보존 위원회 등이 있으며,특정국가 어업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북태평양 국제
어업위원회와 1956년 북태평양 공해어업 협약 등이 있다.
북태평양 수역에서의 이와 같은 협력체제는 신흥 원양 어업국들을 고려해 넣지 않았었

고,이 수역에서 어종에 관계없이 유일하게 공간적 의미에서의 공해 어업을 규제하던
INPFC조차도,새로운 규제대상 어종(소하성 어종을 제외한)에 대한 어업 문제를 해결하
기에 적절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미국과 소련은 북태평양 수역상에 EFZ를
선포하였으며,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그 동안 이 수역에서 어업하던 국가들이 베링 공해
로 축출당한 이후 베링 공해에서는 경계 내외 분포자원의 관리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필연
적이었다고 생각된다.67)

333...소소소규규규모모모 어어어업업업문문문제제제

북태평양의 베링 공해를 둘러싼 수역에서는 그 수역 내에서 어획되는 자원의 상업적
중요성이 비교적 크며,연안국들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관련 원양 어업국들의 수산업 규모

67)해양수산부,'국제업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2002,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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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도 세계 상위권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국가들의 이목을 끌만한 그들 사이의
큰 분쟁은 존재하지 않았다.그 이유는 복잡한 북태평양 수역의 정치 구도에서 기인한 것
으로 생각된다.그러나 이 수역에서도 어업 분쟁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더라도 어선 나포
나,어업 방해와 같은 사소한 문제들은 상존해 왔다.
도넛츠 홀에서의 어업에 관한 이런 작은 문제들은 주로1980년대 후반부터 발생해 왔다.

이것은 미국의 동부 베링수역에 대한 자국화의 노력에서 기인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미
국은 1958년 자국EEZ에서 외국어선에 대한 직접 쿼터를 전면 중지시켰다.미국의 이와
같은 자국화 노력의 결과 1980년대 초의 베링 공해에서의 어획량은 무시해도 좋을만큼
소량이며 단지 일본과 한국만이 이 수역에서 어획했을 뿐이나,1985년에는 약 36만톤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이후 1989년 140만톤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이 수치를 초과한 만큼,미
국의 EEZ에서 어획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였다.실제로 미국의 해안
경비대는 1989년부터 이러한 의혹을 가진 어선들을 나포해 왔다.그러나 이러한 외국어선
나포는 미국의 EEZ내에서 일어난 것이며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자국 수산업법을 근간
으로 한 의도적인 관할권 확장은 아니었다.그러나 미국 해안경비대가 제시한 베링 공해
어획량의 한계가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관련국들이 제시한 베링해의 명태자원에 대한 기원이나 자원량에 대한 정보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444...경경경계계계내내내외외외 분분분포포포자자자원원원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다다다자자자간간간 협협협약약약의의의 성성성립립립과과과정정정

베링 공해의 경계내외 분포자원 어업과 관련한 첫 번째 다자간 회의는 1991년 2월 워
싱톤 DC에서 개최되었다.이 회의를 통하여 관련 연안국,원양어업국들은 명태자원이 과
도하게 어획되어 왔으며 보존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특히 미국이
강조한 것은 베링 공해의 자원 남획은 연안국의 EEZ자원량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
이었으며 해양법 제66조 2항,제 116조,제118조,제122조,제123조에 의거하여 공해 명태
어업에 대한 미국의 특별 이익을 인식시키려는 것이었다.
제2차 다자간 회의는 1991년7월부터 8월에 걸쳐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다.이 기간 동

안에는 어획량 제한이나 이행과 감시체계에 대한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하였고 단지 명태
자원에 대한 보존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었다.또한 소련은 1992년 1년
동안 모라토리엄을 시행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역시 연안국인 미국은 동의하
였으나,일본을 비롯한 원양어업국들은 반대하여 원양어업국과 연안국간의 대립이 두드러
지게 되었다.
제3차 회의는 1991년 11월에 미국 워싱톤에서 개최되었다.이 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

는 자국 EEZ내에서의 명태 어획량이 현저히 감소했음을 지적하였고,중국,일본,한국,
폴란드는 여전히 모라토리엄을 반대하였으나 1992년 동안의 어획량을 감소시키는 것에는
동의하였다.
네 번째 회의는 1992년 4월 역시 워싱톤에서 소집되었다.이 회의에서도 역시 연안국과

원양 어업국들 사이에 베링 공해 모라토리엄을 놓고 주장이 엇갈렸으나 공해 어획량에
대한 보다 엄격한 쿼터 등에 동의하였고,한국과 일본은 어선 규모를 감소시켰음을 보고
했다.그리고 옵서버 프로그램 시행계획이 승인되었다.이 과정에서 러시아 대통령인 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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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의 미국방문을 통해 베링 공해 명태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조속한 성립과 이 수역
어업활동의 잠정적 중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제5차 회의는 1992년 8월 모스코바에서 소집되었는데,이때 대표단들은 1993년 1994년

2개년 동안 베링 공해에서의 명태조업의 자발적인 중지에 동의하였다.이와 동시에 베링
해 두 연안국의 EEZ에서 명태어획 중지에 동의하였는데,그 목적은 자원 평가와 재생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이러한 모라토리엄은 미국과 소련의 외교적 협력이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원양 어업국의 국가 이익에 대하여 승리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차 회의는 1993년 1월 워싱톤 DC에서 개최되었다.이 회기 동안에는 더 이상 새롭

게 수집된 정보가 없었으므로 다섯 번의 회의에 걸쳐 채택된 여러 가지 해결책으로 베링
공해 명태어업의 장기적 관리에 관한 협약초안의 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7차 회의는 1993년 6월 동경에서 개최되었다.이 회의에서 베링 공해 명태자원의 자

원량을 조사하기 위한 시험조업을 행하기로 하였고,장기 지속적 어업 관리를 위한 초안
작성 작업이 계속되었다.이 과정에서 알류샨 해분을 포함하나 베링 공해 명태자원이 167
만톤으로 회복되었을 때 조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제8차 회의는 1993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이 회의에서 역시 연안국과 원양어

업국 사이에 현격한 견해 차이를 보여왔던 TAC설정,국별 쿼터배분 등의 문제는 합의
하지 못했다.그러나 연안국측이 TAC설정시 지리적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하던
종전의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과거 이 수역에서 어업해 온 실적을 고려하기로 하였으므
로 양자간 대립이 해소될 기미가 보였다.
제9차 회의는 1993년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는데,이 회의 동안 가장 큰 소득은

TAC 설정시에 관련국간의 합의가 없더라도 자원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허용 어획
량을 설정 한다는 데 모든 국가가 동의한 것이다.동시에 협약문안의 전체 골격을 마무리
하였으며,1994년 2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 10차 회의에서 베링 공해 명태자원 보존
관리 협약을 최종 마무리하고 6개국대표가 서명하게 되었다
이 협약의 발효 요건은 전체 6개 서명국 중 4개국 이상이 비준하는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발효되는 것으로 하였으며,1995년 12월 8일자로 발효되었다.본 협약의 성립가
정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협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회의부터 협약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양
대 연안국의 외교적 압력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이다.68)

ⅢⅢⅢ...소소소결결결

베링 공해에는 경계내외 분포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안정적인 다자간 협력 체계가 미비
되어 있었고,연안국들의 주도적인 관리 하에 이끌어져 왔는데,그럼에도 역시,연안국측
의 자원이용능력의 확대에 따른 연안자원을 남획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그러므로
이러한 분쟁과 어업문제를 고찰한 결과로서 경계내외 분포자원의 관리에 관련한 공동적
특징 3가지를 유도해 낼 수 있었다.그 첫 번째가 경계내외 분포자원에 관한 기본 규범들
의 관리의 한계가 분쟁의 원인인 연안국의 관할권 확장을 유발시켰다는 것,두 번째가 경
계내외 분포자원의 남획과 고갈 등의 문제는 어업국측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연안국의 경

68)해양수산부,'국제업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2002,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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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이해관계와도 큰 연관 관계를 가진다는 것,세 번째,지역 수산기구가 존재하였던
NAFO해역에서는 이 기구의 강제력이 부재하였고,지역 수산기구가 관련 어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베링해에서의 안정성의 부재 등 지역 수산기구와 관련한 공
통된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계내외 분포자원의 평가의 과정을 통하여,베링 공해의 연안국인 러시아와 미

국이 그들의 외교적 영향력을 이용해 명태자원에 대한 다자간의 협약을 이끌어 내고 관
리를 주도해 왔듯이,캐나다도 또한 자국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국내법과 무력을 동원해
서 보다 강력한 NAFO수역내에서의 보존 관리조치의 이행과 준수를 이끌어 낼 수 있었
다.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캐나다와,미국 등의 연안국들의 주도 하에 다자간 협력체
가 잘 이끌어져 오고 있으나,해양법협약 이행협정 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므로,연안국
에 의한 주도적 관리가 보다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그
러나 연안국에 의한 자원 관할권 확장이 어업 관할권의 균형 있는 배분과 역의 상관관계
를 가지는 만큼 기본 규범에 충실함을 전제로 하여 지역 협력체에 의한 관리가 주가 되
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더불어 이러한 합리적인 자원관리 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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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666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21세기 WTO의 자유교역질서라는 대원칙이 도입됨으로써 우리의 한국해양수산분야는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경쟁과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이러한 해양수산업계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민간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상전략과 정책개발 및 대응책 마
련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하지만 향후 최악의 시장개방 및 각
종 분쟁상황에 대비한 우리의 대외 협상전략과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정부와 정치권은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거나 이해당사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정하고도 중립적인 시각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국내언론 역시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국익 실현에 있어 그 기여도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해양수산
분쟁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행태를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본다.

ⅠⅠⅠ...언언언론론론의의의 무무무책책책임임임성성성

111...쌍쌍쌍끌끌끌이이이 파파파동동동

지난 95년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이래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태도로 인한 피해사례는 그
야말로 부지기수로 많지만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지난 99년초 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여론과 국민들의 소나기식 질타를 받았던 ‘쌍끌이 파동’이라 할 수 있다.

1)쟁점사항

가.어업협정 후유증 어디서 비롯됐나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 타결 이후 남해안과 동해안 어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특히 황금어장 상실에 따른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잠재돼 있던 수산업
의 온갖 모순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부산은 물론,전국이 한일어업협정 후유증으로 몸
살을 앓고 있다.69)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한일어업협정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한일어업

협정에 대한 정부와 학계,어민간에 존재하는 극심한 시각차를 엿볼 수 있다.
정부는 어민들이 유엔 해양법에 의해 한일어업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잘 모
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해양자원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 체제"와 "수산자원관리 체제"를 강

화하고 있으며 1백여개국 이상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정부가 지금까지 한일어업협정과 어장축소에 대한 아무런 사전 홍

보나 준비없이 이제 와서 "국제적인 대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69)이병철기자,peter@pusanilbo.com,부산일보,1999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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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주인 없는 고기 먼저 잡으면 임자다"라는 어업인
들의 입장과 수산행정의 안일함과 조업현실의 괴리를 오늘날까지 방치해 피해를 확산시
켰다.
7천여개에 이르는 장어통발어선의 과다한 어구사용,물고기를 싹쓸이하는 삼중자망의

사용,법상 동경 128도 이동조업이 금지된 트롤,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동해 오징어 조업
등은 법과 현실이 괴리됐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나.과정상의 문제

이번 협정에서 어민 반발이 거세지는 것은 어장누락 등 해양수산부의 어처구니없는 실
수와 함께 아무런 준비없는 협정발효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1977년 2백해리 문제가 본격 제기된 이후 1983년 국회에서 "자원관리형

어업의 확립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어자원의 보호.육성 및 대대적인 어선 구조조정사
업에 착수했다.
일본은 20여년간의 국내 수산업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을 완전히 끝낸 뒤 한일어업협정

재개정문제를 들고 나왔으나 한국 정부는 무방비 상태에서 협정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지난 1월23일 새 한일어업협정 발효 시점 이후에야 부랴부랴 ① 어선감척 ②

어구보상 ③ 실직선원 보상 ④ 한일어업협정특별대책반 구성 ⑤ 대체어장 개발 등 각종
수산진흥종합대책을 구상할 정도로 낙후된 행정을 펴왔다.

다.정부 부서간 정책 혼선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 사이의 정책혼선도 여러차례 지적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일본 동경에서 진행중이던 협정 실무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는데도 외교통상부장관이 서울
에서 일본측과 한일어업협정 비준서를 전격 교환,협정을 발효시켰다.이 때문에 일본수
역에서 조업하던 우리어선 3백36척이 긴급 철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어민들은 "자국 어민과 어선의 안전에 대한 명확한 확답조차 받지 않고 협정을 발효시

킨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이와 함께 동중국해 중일잠정조치수
역에서 한국어선이 일본에 나포됐을 때에도 한국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이 수역에 대한 부처간의 일치된 견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라.주요어장 상실의 원인과 의문점

동중국해 중일잠정조치수역에서의 쌍끌이선단과 복어잡이 어장 상실의 원인은 일차적
으로 해양수산부가 일본 수역 입어대상에서 두 업종을 원천적으로 누락시켰다는 데 있다.
더욱이 복어잡이 어선은 일본수역에서 쫓겨난 이후 다시 중국측 가상 EEZ에서도 일본에
나포돼 사실상 어장을 완전히 상실,어업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중.일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하

고 있다.그러나 수산업계는 해양부가 동중국해 중.일 잠정조치수역을 당초 일본수역 협
상대상에서 배제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다.즉 해양부는 한일어업협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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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이 동중국해에 대한 조업질서를 의논하겠다는 복안이었으나 일본측은 중.일
잠정조치수역을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식,입어를 신청하지 않은 한국어선의 조
업을 원천봉쇄했다는 지적이다.

마.독도 영유권 문제

일부 전문가들은 독도가 한.일간 중간수역에 포함돼 독도의 영유권 지위를 격하시켰다
고 지적하고 있다.일본은 동중국해 무인도인 조어도를 기점으로 EEZ경계선을 일방적으
로 획정,한국어선을 나포하는데도 한국은 12해리만을 주장한 체,경비대와 주민이 상주하
는 독도를 한일중간수역에 포함시켰다.

바.중간수역의 정의

한일간에는 제주도 남쪽과 동해상에 2곳의 중간수역을 설정했다.한국수역은 이 중간수
역을 공해 성격으로 자유조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일본은 "공동관리수
역"으로 지칭,엄격한 자원공동관리를 할 복안을 갖고 있다.이에 따라 이 수역에서 향후
조업어선간의 조업질서와 어획량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어민은 문제없나

한일합방 이후부터 70년대까지 일본으로부터 어업침탈을 받았던 한국은 경제발전과 함
께 어선세력이 정부의 수산진흥전략에 맞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즉 한정된 어장과 수산
자원을 놓고 급증하는 기업형 대형어선의 증가 및 어획장비의 고도화와 함께 불법어로까
지 기승을 부렸지만 어획량 확대를 통한 식량증산에만 신경을 썼을 뿐 자원관리는 염두
에 두지 못했다.
이런 과정에서 과당경쟁이 발생하면서 어업인들은 "남획->자원감소->어업 경영채산성

악화->어획설비 대형화->남획"의 악순환을 거듭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수산자원보호법
등 자원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법과 행정절차를 무시해왔다.
특히 일본측이 "자국 수역에서 한국 어선을 쫓아내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일

어업협정을 전격 파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일부 불법 한국 어선에게 있다.
사실상 일부 대형트롤어선과 불법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등은 선명을 가린 채

일본 영해내 어업금지 해역에서까지 조업을 강행해 협정파기의 빌미를 일본측에 제공하
고 말았다.

2)주요 언론 보도기사

가.어업협정 어민반발 못견뎌,'해양부장관 사의표명 배경'70)

70)한국경제신문,1999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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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의표명은 안이한 한.일 어업협정대처와 지나친 정치적 횡보
가 주원인이었다.김 장관은 어민들의 사활이 걸린 한일어업협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는 평가다.어렵사리 합의했다는 한일어업실무협상도 우리 어민에게 극히 불리하게 결론
이 났고 심지어 쌍끌이어업은 협상대상에 조차 포함시키지 못했다.이 때문에 정부에 대
한 어민들의 불만이 치솟아 어업협정백지화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사실 이번 사태는 지
난 96년 3월부터 예견돼 있었다.
3년 가까이 협의하면서도 일본수역내에서 쌍끌이 조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그만큼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어업협정에 치밀하지 못했다.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두 배가 그물을 치고 끌어가는 쌍끌이어업은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를 범했다.97년 5월 대형 기선저인망수협의 어획실태 자료에는 "6월중 일부 쌍끌
이 어선이 일본수역에서 조업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해양부는 이 내용을 전혀 고려치 않았을 뿐 아니라 이번 조업이 있는지 조차도 파악하

지 않았다.해양부는 또 실무협상 수석대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큰 실수를 저질렀다.
처음엔 오순택 어업진흥국장을 수석대표로 참가시키다가 일본측이 수석대표를 수산청장
으로 격상시키자 지난해말 갑자기 박규석 차관보를 내세웠다.
자연 업무가 급히 인수인계 되면서 쌍끌이어선 조업을 챙길 여유가 없었다.김장관은

특히 양국 실무협상이 고비를 넘던 그 시각에 남극에서 열린 남극조약 당사자회의에 1주
일이 넘게 참가,어업협정의 득실을 고려치 않았다.
당시 김장관의 횡보를 두고 말이 많았다.김 장관은 이날 "피해어민들의 피해보상에 최

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는 지적이다.

나.어로현황 파악 못한 수산당국 '한심'71)

정부가 "한.일 어업협상"을 재협상키로 한 것은 잘 한 일이다.하지만 한.일 어업협상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을 생각하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 많다.문제가 된 쌍끌이조업에 관한 규정은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입
어규칙이다.양국 행정당국간 시행세칙에 포함된 것이다.따라서 문제점이 발견될 때 수
시로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재협상키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당연히 포함됐어야 할
쌍끌이조업이 왜 협정에서 누락됐을까.
정부는 이번과 같은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당초 어민들이 쌍끌이조업을 중국경제수역에서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협상에 임했다.기본적으로 현황파악조차 못한 채 협상한 것이다.
정부측 실무자들은 96년3월부터 한.일 어업협상을 준비해왔다면서 작년에도 어민측에서

쌍끌이조업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쌍끌이조업의 어선수와 어획량도 어민들은 2
백20여척이 연간 6천5백t을 잡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해양수산부는 80여척에 1천8백
t으로 추산해 큰 차이가 난다.현장에 나가 실지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묻고 싶다.
관료주의의 병폐인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중심의 행정을 펴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

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71)한국경제신문,1999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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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쌍끌이'72)

"멸치는 밤에 등을 밝혀 해안의 움푹 파인 곳으로 유인해 그물로 떠올린다"정약전이
1814년에 지은 "자산어보"에 나오는 흑산도의 멸치잡이 방법이다.
이런 원시적 멸치잡이방법은 구한말까지 이어져 흑산도를 비롯한 남해안 사람들은 간

솔이나 잡목을 태워 불을 밝히고 "에헤야 뒤에야...""멸치후리는 소리"에 맞추어 멸치를
그물로 떠올려 잡았다.요즘도 흔히 쓰이는 원추형의 큰 주머니 모양으로 된 안강망은
1899년 한 일본인이 전남 칠산탄에서 사용한 것이 그 효시라고 한다.
우리의 대표적 바다어구는 이러니 저러니해도 역시 그 물류다.그 가운데서도 자루처럼

생긴 그물을 바다밑에 내려뜨려 끌며 조업하는 후릿그물과 끌그물은 저인망 바다어구로
널리 쓰이고 있다.끌그물이나 후릿그물을 배 한척이 끌면 "외끌이"라 부르고 배 두척이
끌면 "쌍끌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밤에 집어등으로 고기를 끌어모아 둘러싸거나 떠올
려 잡는 두릿그물(족망)도 있는데 이때 배 한척으로 작업을 하면 "외두리"두척이면 "쌍두
리"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정치망이란 일정기간 한 곳에 설치해 놓은 "자리그물"을 말한
다.고유한 한국어 한자어 일본한자가 뒤범벅이 돼있는 어구이라 어획방식의 이름은 어부
가 아닌 사람에게는 어렵고 생소하기 짝이 없다.한.일 어업협정으로 어획량이 급감해 가
뜩이나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후속 실무협상에서 "쌍끌이"선단이 일본수역내 입어대
상에서조차 빠진 것이 밝혀지자 어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우리측 협상대표와 실무자들
이 입어 업종대상조차 파악하지 않고 협상에 임한 것이 들통나 부산에서는 대형기선 저
인망 어선중 80% 넘는 4백58척의 선주들이 조업을 폐기하고 당국에 폐선신청을 했다니
사태가 심상치 않다.정부는 재협상을 통해 쌍끌이 조업에 대한 추가 어획쿼터를 확보하
겠다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연간 3천억원을 벌어들이는 황금어장 하나를 또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임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 같다.정부의 꼴이 말이 아니다.외
교에도 실수란 것이 있다면 어린아이도 웃을 일이다.

라.한-일 어업협정 추가협상 타결이후73)

쌍끌이 조업재개를 둘러싼 한.일간의 추가 어업협상이 마무리됐지만 뒷맛은 씁쓸하기
그지없다. 어민들 입에서 "안하느니만 못했다"는 말이 터져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쌍끌이 어선 80척의 일본해역 조업이 가능하게 됐지만 추가적인 어획쿼터 확보에는 실패
했다.그 바람에 제살 깎아먹기가 불가피해져 어민들간의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커졌다고
한다.반면 일본에는 제주도 주변해역에서의 백조기등 고급어종에 대한 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줌으로써 자칫 제주 서남쪽의 황금어장을 일본 어민들에게 내준 결과를 초
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한마디로 얻은 것 없이 외교적 망신만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협상은 끝났지만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가,누구의 책임인가 앞으로 어

72)한국경제신문,1999년 03월 05일
73)한국경제신문,1999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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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풀어갈 것인가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반성이 뒤따라야 할 상황이다.앞으로 이어
질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운영에 대비해서도 그렇고,다음은 중국과 곧장 어업협상을 해
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도 철저히 따져
보고 대비해야 한다.
두차례에 걸친 일본과의 어업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수산행정

의 난맥상이었다.쌍끌이 조업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협상에 임했다
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만하다.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난 94년 유엔해양법
발효이후 그에 대한 대비책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산업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그 바탕위에서 수산행정을

입안하고 추진해주기를 당부한다.특히 단기적인 안목에서 당면과제를 비켜가려는 자세보
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민들을 보호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예컨대 어획량 축소로 야기될 어민 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잡는 어
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또 수산행정조직의
전문성 부족과 부처간 협조체제의 미흡도 개선해야할 문제점으로 대두됐다.우리는 이번
한.일 어업협상의 실패가 조직적 대응과 전문성부족에 상당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양수산 행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
다.
그런 점에서 현재 논란중인 정부조직개편에서는 해양수산부를 폐지할게 아니라 21세기

해양시대에 걸맞게 그 기능과 조직을 보다 확충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
라고 생각한다.이번 실책을 해양수산부 폐지의 빌미가 아니라 존속강화의 교훈으로 활용
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실수는 한번이면 족하다.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마는 일과성

사건에 그쳐서는 곤란하다.정부는 두번이고,세번이고 반성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진 교훈
을 바탕으로 수산행정을 새롭게 변모시키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3)소결

쌍끌이 어업협상의 경우 국내 각 언론들이 일반 스트레이트 기사는 물론 해설기사,사
설,칼럼,독자광장 등 거의 매체 전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가히 융단폭격을 가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당시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즈음 한.일 어업협상은 ‘쌍끌이협상’이라고 불러도 될 정

도로 ‘쌍끌이’는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화두였다.정확히 말하자면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으로 불리는 쌍끌이는 당시 언론의 집중 포화식 보도로 인해 한.일 어업협상
이후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시중에서
유행어가 됐으며 이후 ‘쌍끌이 증시’,‘쌍끌이 정권’심지어 ‘쌍끌이 폭탄주’까지 등장하기
까지 했다.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일본 해역에서 286척,6천500톤의 쌍끌이 조업실적이 누락돼 연

간 수천억원의 어민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에서 야기된 쌍끌이 파동은 해양법이나 국제
법 또는 어업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었다느니 수조원의 어민피
해가 발생한다느니 하며 국민감정을 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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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한.일 어업협정을 당장 파기하지 않으면 독도는 일본 땅이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까지 등장했으며 연일 일간지 및 각 경제지의 1면을 장식하면서 ‘DJ의 정부’의
‘최대 실정(失政)‘으로까지 평가되기도 했다.
특히 각 언론들은 앞다투어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을 보도하면서 해양수

산부가 협정 관련 각종 대책자문회의를 형식적으로 운영,수산업계의 현실과 학계 전문가
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집중 성토
했다.
또 심지어 사설과 독자투고란 등에선 ‘무책임한 행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발생시킨 관련

공무원들을 전원 파면함은 물론 이들에게 국가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를 보전시킴이 마땅
하다‘는 논리를 전개해 결국 해양수산부 고위직 공무원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되면서 수산
업무의 "행정공백"현상이 초래됐다.이에 따라 당초 계획됐던 한일어업공동위원회 국제
협상 일정이 무기 연기됐으며 향후 예정된 한중어업협상도 핵심인물들의 부재로 인해 협
상전략 마련과 협상추진에 상당한 후유증을 겪었다.
그 당시 이같은 국내언론의 비난을 의식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현지로 달려가 굴

욕적인 수모를 감내하며 재협상한 결과 쌍끌이의 조업할당을 받았다.하지만 협상체결이
후 정치권과 일부 학자들은 신한.일 어업협정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고 언론 역시 ‘마
녀사냥’하듯 정부를 마구 비판했다.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일단 두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신한.일 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둘째로 신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해 어장이 축소됐을 뿐아니라 어획량 쿼터 배정과 입어조건
등도 우리 어업인들에게 불리하게 됨으로써 우리 수산업의 생존기반이 벼랑끝으로 몰리
는 결정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쌍끌이 파동을 생각해 보면 하나의 ‘해프닝’으

로 평가하는 시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정부가 굴욕적 외교를 하면서까지 쌍끌이 어업
의 쿼터를 따줬으나 결국 지난 1999년도와 20001년도에 문제의 해역에서 쌍끌이의 단 한
건도 없었으며 2000년의 경우도 고작 28톤을 어획하는 데 그쳐 “고작 28톤을 어획하기
위해 그렇게 난리를 쳤는가”라는 의문을 들게 한다.
이 쌍끌이 파동을 곰곰히 돌이켜 보면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여론에 밀려 협상

에 임한 정부의 무능함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어업인의 부도덕성 △대형기선 저인
망과 같은 어민단체의 무책임한 태도 △한일어업협상을 실패한 것처럼 몰고 가면서 공세
를 취하려는 정치권의 부추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비전문가의 어설픈 주장
을 대문짝만하게 경쟁적으로 보도한 언론의 선정성 등 우리사회의 총체적 부정직과 위선,
무책임,미숙함 등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식하면서도 용감하게 목소리만 큰 비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다 보니 태어나지 않아야

할 정책이 생성됨으로써 수많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의 몫으로 돌아간 것이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사명일진대 일시적으로
국민감정을 달래는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춘 공직자들의 태도도 문제지만 매체간의 특
종경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기자 개인적인 판단에 기초해 나름대로 원인을 진
단하고 그 대책까지 앞서 제시하는 등 잘못된 보도관행이 국가간 분쟁보다 오히려 더 큰
피해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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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꽁꽁꽁치치치분분분쟁쟁쟁 및및및 명명명태태태협협협상상상

쌍끌이파동과 함께 언론의 무책임한 선정적 보도는 과장보도로 인한 대표적 해양관련
분쟁의 피해사례는 꽁치분쟁 및 명태협상을 들 수 있다.
지난 2001년 10월말과 11월초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진행된 한.일수산당국자 회담에서

양국간 꽁치분쟁 해결방안 및 내년도 입어조건 등 전반적인 어업현안에 대해 논의를 벌
였다.이에 대한 국내언론의 보도동향과 그에 따른 파장을 소개한다.

1)‘꽁치’가 보여준 國政의 무기력74)

지난 몇달간 일본과 러시아가 남쿠릴 열도 주변수역에서의 제3국 어선 조업금지 협상
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한심한 대응은 꽁치 차원을 넘어 국정(國政)의
현주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주요 외교정보의 수집에서부터 그에 대한 판
단과 대응에 이르기까지 이번 ‘꽁치사태 ’에서 정부는 무책임과 무능,무기력으로 일관했
다.
정부는 지난 6월 같은 수역에서의 꽁치분쟁 이후 일본과 러시아측이 모종의 협상을 벌

이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서도 정보수집을 소홀히 했으며,사안의 심각성을 인식 하지
도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더욱이 일본 언론들이 일·러가 제
3국 조업금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이후에도 “사실과 다르다 ”고 부인할 수 있었던
‘배짱 ’은 과연 어디서 나올 수 있었는지 궁금하기조차 하다.
“큰일이야 있겠느냐 ”는 식의 안일한 자세로 수수방관하다 막상 일이 터진 뒤 허둥대

는 꼴은 얼마전 미국으로부터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의 수모를 당했을 때와 판박이로 닮았
다.그렇게 큰일을 당하고도 불과 몇달 만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는지 불가사의
한 일이다.일본과 러시아가 “한국의 입장을 배려하겠다 ”는 의사를 전달해온 데 안심하
고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을 비난할일이 아니다.우리 정부가 얕잡아 보였다는 증거일 뿐
이다.
왜 이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지를 놓고 벌써부터 레임덕이 시작됐기 때문인지 아니면

국정운영에서 3류 아마추어가 득세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탓인지 논란이 분분하다.다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경기침체를 비롯한 주요 국가현안에 대한 대
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행정공백과 누수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더욱이 이를 바로잡아야 할 집권세력과 정치권은 국
가적 통합의 기능과 역할보다는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다른 일에 한눈을 팔고 있다
는 것이 문제다.대북정책과 각종 개혁과제들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이로 인한 국정운영
의 표류현상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실추로 나타나고 있다.정치권이 먼저 정신을 차
려야 문제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일본産 밀물 ‘꽁치 대란’우려75)

74)조선일보.2001년 10월 12일
75)윤정규기자,jkyoon@fnnews.com,파이낸셜 뉴스,2001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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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꽁치분쟁이 본격화된 이후 일본산 등 수입 꽁치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어 공급
과잉에 따른‘꽁치파동’이 우려된다.
8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한·일 꽁치분쟁이 본격화한 지난 10월

한달동안 부산항을 통해 들여온 일본산과 대만산 등 수입‘냉동꽁치’는 무려 4845t(참치잡
이 미끼용 제외)에 이른다.
이중 꽁치분쟁 당사국인 일본산 냉동꽁치는 1735t으로 전체 수입량의 35.8%를 차지했

으며 올 1∼9월 일본산 전체 수입량 761t보다도 배 이상 많다.지난 한해동안 일본에서
수입된 186t에 비하면 10배가량 많은 양이다.이는 꽁치분쟁이 본격화한 10월 이후 일본
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왔음을 보여준다.지난 97년 1262t,98년 28t,2000년 186t이 일본에
서 수입됐으며 지난 99년에는 수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부산 감천항 일대 냉동창고에는 이들 수입꽁치와 10월 이전에 우리 어선이 잡

은 꽁치 등 냉동꽁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현재 이들 창고 재고량만도 평상시 유지해
온 7000∼8000t의 배가 넘는 1만8000여t에 이른다.이 재고량은 우리나라 연간 소비량 3
만5000∼4만5000t의 절반 가량에 이른다 .
냉동창고에 입고는 계속되는 반면,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들

물량이 집중 방출될 때는 가격 폭락 등이 우려된다.더욱이 우리나라 전체 소비량의
30%를 차지하는 남쿠릴 어장에 대한 한·일 꽁치분쟁이 타결되면 꽁치수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와 함께 수입 후 바로 소비되는‘냉장꽁치’도 일본에서 10월부터 집중 수입되고 있다.

10월 한달동안 200여t이나 들여온 일본산 냉장꽁치는 롯데백화점 부산점과 E마트해운대
점을 비롯한 전국의 대형 유통업체에 공급돼 그동안 우리나라 꽁치들이 차지해온 자리를
거의 점령한 상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 관계자는 “현재 화주들이 냉동꽁치값을 한달전보다 10

㎏짜리 1상자 기준으로 2000∼3000원 정도 올려 부르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거의 이뤄지
지 않고 있다”며“한달전만 해도 꽁치 품귀현상을 빚었으나 앞으로는 가격폭락이 우려된
다”고 말했다.

3)‘ABM’꽁치분쟁 등 부실한 한국 외교 드러나76)

한국 외교의 총체적 부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올들어 외교통상부는 미국 정책과
배치되는 '한.러간 탄도탄제한협정(ABM)보존.강화'합의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이어 러.일이 추진한 '한국의 꽁치 조업 배제'에 대한 늑장 대응이 불거져 나오더니 국

가 신뢰도를 먹칠하는 마약사범 신모(41)씨 문제까지 터져나왔다.
특히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에 뒷짐을 진 것으로 드러난 신씨 문제에 대한 국민의 비난

여론은 거세다.
정부는 21세기 외교의 비전으로 '4강을 넘어'를 내놓았지만 전략 부재,무사 안일주의

로 4강의 문턱도 못넘고 있다.
"나사가 풀렸다"=정부의 신씨 사건 대응과정은 외교의 기본에 대한 의문을 던져준다.

76)오영환기자,hwasan@joongang.co.kr,중앙일보,2001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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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재외 공관의 기본 임무인데도 중국 내 수형자 문제는 사
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외교관의 기강에 나사가 풀리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들이다.여기에

순환 보직인 만큼 어물쩍 업무를 때우는 식의 무사안일주의도 한몫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K 전직 대사는 "중국쪽 영사 업무가 폭주하는 것은 알지만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
"고 말한다.
특히 지난 9월부터는 한승수(韓昇洙)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 의장에 임명돼 자리를 장

기간 비우면서 공직 기강이 더 해이해지고 있다.이에 따른 원활한 업무 조정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눈앞만 본다"=러시아와의 ABM 보존.강화 합의,꽁치조업 문제는 대증적(對症的)외교

의 전형이다.
ABM 문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와 맞물려 세계적 차원의 전략이 걸려 있는데도

눈앞의 대북 정책의 지렛대 확보를 위해 덜렁 러시아의 손을 들어줬다.
부시 미국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하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

국인가"라는 얘기를 들을 만할 정도라는 게 외교전문가들의 시각이다.한마디로 정세 판
단 부족과 전략 부재가 빚은 것이었다.
꽁치문제에 대한 일본측 입장도 새삼스런 것이 아니다.지난해 러시아와의 어업협정 체

결 때 일본의 항의를 받았지만 아무런 손을 쓰지 않다가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남쿠릴열도 4개섬 반환을 전후 최대 외교과제로 보는 일본이 호락호락 물러설 리가 없

었다는 분석이다.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도 지난해 초 검정 신청 때부터 밀어붙였
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책으로 ①정부 부처간 유기적 협의에 의한 정책 마련 ②외교 교섭의 적

절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 ③공무원 책임주의 확립 ④해외영사 인력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4)러시아와 조업협상 결렬…꽁치 수입 사재기 극성77)

러시아 남쿠릴 열도를 둘러싼 한.일간 꽁치분쟁으로 내년도 꽁치 수급이 불투명해지자
수입업자와 중간 도매상들이 꽁치를 대량 수입해 사재기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관세
청에 따르면 올 1~10월 꽁치 수입량은 4천5백53t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
백94t)에 비해 9배나 많은 것이다.금액으로도 올해 3백72만달러로 8배 가까이 늘었다.특
히 10월 한달에만 3천4백62t의 꽁치가 집중적으로 수입됐다.
러시아와의 어업 협상에서 꽁치 조업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다 올

초 연근해에서 꽁치가 거의 잡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수입업자들이 꽁치 사재기에 나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입 물량의 방출을 조절하면서 꽁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사재

기를 단속할 방침"이라며 "아직 한일어업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어 수입업자들이 생각한
만큼 이익을 남기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77)고현곤기자,hkkoh@joongang.co.kr,중앙일보,2001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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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치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지난 8일 현재 10㎏들이 상자(상품 기준)당
2만4천원에 거래돼 10월말(2만2천5백원)보다 6.7% 올랐다.

5)[관세청]꽁치수입 821% 폭증 "사재기 단속"78)

한국과 일본간의 꽁치분쟁 여파로 내년도 꽁치수급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꽁치 수입
량이 급증하고 있다.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까지 꽁치 수입량은 4,553톤으
로 지난 해 동기의 494톤에 비해 821.7%가 늘어났다.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372만1,000
달러로 지난 해 보다 664%나 늘어났다.특히 10월에만 3,462톤이 수입돼 한일 꽁치분쟁
이후 꽁치수입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업자들이 내년 꽁치수급전망이 불투명할 것으로보고 사재기 작

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며 “꽁치가격이 다시 급등할 경우 사재기 단속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6)[기자의 눈]한심한 명태협상79)

해양수산부는 26일 러시아 베링해에서의 올해 명태잡이 물량확보가 큰 차질을 빚게 됐
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민간쿼터를 배정하면서 자국어선에 우선 입찰을 실시하기로 확정해 우리나라

어선에 돌아올 쿼터가 크게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당초 베링해에서 확보하려던 민간쿼터는 14만톤으로 올 명태목표어획량 20만톤

의 70%를 차지한다.따라서 이 물량을 확보할 수 없다면 명태 수급대란이 빚어진다는 뜻
이다.
시계를 3개월 뒤로 돌려보자.작년 12월 한ㆍ러 어업협상을 마무리한 해양부 관계자들

은 입을 모아 “내년 명태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러시아가 명태 총허용어획량(TAC)을 절반으로 줄이고 우리나라 정부쿼터는 28%(1만

톤)감소하는 등악조건이 분명했지만 해양부는 “민간쿼터 국제입찰에서 14만톤 이상을
확보하면 수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다.결국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한 달만 더 거슬러가자.작년 11월 해양부는 “러시아가 베링해 민간입찰 물량을 25만톤

으로 늘리기로 해 이를 활용하면 명태 어획량이 크게 줄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올해 4월 말 시작되는 베링해 민간입찰물량은 현재 19만여톤으로 굳어졌다.10월에는 러
시아를 방문한 해양부 장관이 “내년 어획쿼터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키로 합의했
다”는 ‘결국 실현되지 못한’낭보를 전하기도 했다.
앞서 일본과의 꽁치분쟁으로 남쿠릴 수역에서 쫓겨날 때,마지막 순간까지 ‘문제없다’는

말이 앞섰던 기억도 잊기 힘들다.
명태 수급차질이 예상된다는,오랜만에 솔직한 해양부의 발표에 대해“그것 봐라”는 비

난보다 “최악의 경우까지 감안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당국자의 말에 힘을 싣고 싶다.

78)장학만기자,local@hk.co.kr,한국일보,2001년 12월 10일
79)진성훈기자,bluejin@hk.co.kr,한국일보,2002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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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의 한ㆍ러 어업협상 과정에서 수차례 반복된 해양부의 무책임한 다짐과
실패를 생각하면 이제는 선뜻 신뢰가 가지 않는 건 어쩔 수없다.

7)[러시아]명태 민간쿼터 싹쓸이…국내수급 '비상'80)

우리나라가 올해 러시아 명태 민간쿼터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게 돼 앞으로 국내 가격
이 크게 오르고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등 명태 파동이 우려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러시아가 이날 자국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링해 명태쿼터 1

차 입찰에서 전체 물량 19만1,000톤이 모두 소진돼 유찰 물량으로 실시 예정이었던 외국
업체 대상 2차 입찰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 어선은 러시아 해역에서 이미 확보한 정부쿼터(2만5,000톤)와

합작조업 물량을 합해 6만톤 가량 밖에는 잡을 수 없게 됐다.
국내 명태 수요는 연간 40만톤 수준으로 지난해에는 20만톤을 민간ㆍ정부쿼터를 통해

러시아 해역에서 직접 잡아왔고 나머지는 수입으로 충당했었다.
그러나 이번 민간쿼터 확보 실패로 올해는 수요량 대부분의 수입이 불가피해 수급 불

안정에 따른 가격급등 등이 우려된다.
박재영(朴宰永)해양부 차관보는 “러시아의 명태 총허용어획량(TAC)이 대폭 감축됨에

따라 러시아 어민들이 한국 수출을 겨냥해 적극적으로 응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급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정부비축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지난달말 현재 국내 명태 재고량은 정부 2,171톤,민간 5만9,000톤 등모두 6만1,948톤으

로 집계됐다.

ⅡⅡⅡ...바바바람람람직직직한한한 언언언론론론의의의 보보보도도도태태태도도도

앞에서 지적한 몇가지 언론 보도사례는 쌍끌이 협상은 물론 일본 남쿠릴해역의 꽁치어
장과 러시아 오오츠크 해역의 명태어장에서의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안일한
대응자세와 외교부재를 질타하는 내용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 물량부족사태 및 국내
에서의 가격 폭등,사재기 단속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다루고 있다.하지만 이같은 현
상은 거의 단골메뉴처럼 매년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정부간 협상창구인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협상력 결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아울러 역시 1년 주기로 자주 바뀌는 해양수
산 분야 담당기자들의 전문성 부족과 지나친 경쟁의식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이들 언론은 어업관련 협상이 결렬되자 앞다투어 국내 수급불안이 조장돼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성급한 우려와 함께 큼지막하게 ‘꽁치대란’‘명태대란’조짐이 야기된다
고 부추김으로써 실제 계절적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을 부추겨 서민들의
가계살림에 부담을 주는가하면 가격폭등을 노린 일부 유통상들은 이를 기화로 사재기 등
매점매석을 일삼고 원양업계 역시 민간쿼터 확보를 위해 서로 출혈경쟁을 벌여 엄청난

80)진성훈기자,bluejin@hk.co.kr,한국일보,2002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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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유출을 야기하는 부작용들을 초래했던 것이다.
언론이 감시감독 기능으로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국민의 건강과 국가경제의 적신

호를 서둘러 전달하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명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다른 언론매체
와의 과도한 경쟁관계 등을 의식해 필요이상으로 기사밸류를 키우거나 과장되게 보도하
는 행위는 국익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아니라 국민들의 가치관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결론적으로 어설프고 무책임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국가
와 국민들의 이익을 심대한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을 언론인들 스스로 먼저 자각하고,충
실하고도 책임감 있는 언론풍토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해양수산분야 전
문기자제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21세기 인류의 마지막 보고(寶庫)인
해양자원을 둘러싼 자원전쟁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국
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범정부적 의지를 결집시켜 나가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요 부편부
당한 언론의 정도(正道)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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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A Legal Legal Legal Legal Study Study Study Study on on on on the the the the Cases Cases Cases Cases of of of of Marine Marine Marine Marine DisputeDisputeDisputeDispute

Kim,Young-Ho

Theseahasbeenusedasathesaurusofmarineproductsandmineralresourcesas
wellasservedasamainarteryoftrafficandtradefrom oldtimes.Further,it is
closelylinkedtogetherwithrightsandinterestsofpolitics,economyandmilitaryof
eachnation,whichhasbeenacenteroffiercecompetitionandconfrontationamong
nationsandbroughtaboutinternationalconflicts.Inparticular,transportationofall
kindsofoilandhazardouswastematerials,followedby anindustrialdevelopment
from the latterhalfof20 century,has increased and led to inevitable marine
accidents,sointernationalmarineregulationsarenecessarilyrequiredtopreventthe
seafrom beingseverelypollutedbythem andprotectlivingresourcesintheseafrom
construction ofmarinestructuresanddevelopmentofsubmarinemineralresources
suchasnaturalgasandmanganeseetcetera.

As a dominantprinciple ofFree Trade Order ofWTO is introduced,itis
unavoidablefornationstohavetodeveloptheirownmarketinthefieldofmarine
tradeandneedtoestablishinternationalstandardsinordertofurthertheabolitionof
marineproductscustomsandduty-freebarrier,andopeningofmarineservicemarket
andmarinelogistics.

Astheresult,advancedmarinecountrieshavedevised elaboratelegalpolicy in
forminganinternationalorderforanew utilizationanddominanceofthesea.And
theyhavethoroughlystudiedandanalyzedvariousfieldsthatcanhighly affe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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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policy,marineindustryandeconomicstructureandmadeadomesticlaw so
astoreflecttheirownnationalinterestswhenconcludingthecontentsofinternational
entente.

Asstatedabove,internationalmarineenvironmentitselfgrowsfarmorecomplicated
than thepastandinterestrelationofeachnationintheseabecomemoreacute,
whichincreasinglybringaboutconflictsanddissensions.

However,realizationofidenticalinternationalstandardshasstillalotofdifficulties
becausethereisallthedifferenceshowninthemarineindustrialdevelopmentofeach
nation.
Also,internationalsocietyconsistsofabsoluteandsovereignnations,soeachnational
enforcementofinternationalstandardshasshownadifference,andincasethatany
disputesorconflictsoccurbetweenamembernationandnonmemberonetomarine
internationalentente,thereisthelimitofapplicationoftheinternationalententein
principle.

Thepurposeofthisresearchistocomprehendmarineregulationsasanoverall
scale,sortoutcasesofmarinedisputes,takeathoroughanalysisonprecedentsand
contentionsofthenationsconcerned,considercasesofconflictsandtheoreticalbasis,
andconceiveanimpenetrablesubstitutelogic.

Finally,researcher has ever had an occupationalbackground of working in
journalism asaregularreporterinMinistryofMarine Affairs& Fisheries, so
thisresearchcoversnewsofmarineconflictcasesfrom theviewpointofjournalism
and functionsofjournalism fortheinterestofmarineindustrialdevelopmentand
conclusionof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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